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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국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

설수주는 2020년 16.9%증가로 194.1조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가장 높은 수

주액를 보였다. 공공수주는 8.4%증가로 52.1조원, 민간수주는 20.4%증가로 

142조원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가

와 채무 증가에 따른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가격 급등

으로 민간수주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주택건설부문 민간수주

는 전년 대비 46.5%가 상승하였고 국내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6.9% 상승하

였다.

반면, 건설투자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공종별 투자현

황을 보면, 토목건설투자는 4.8%로 양호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은 각각 –2.6%, -2.5%로 부진하였다. 올해 202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로 감소하였고 3/4분기도 0.7% 감소하였다. 건설수주의 호

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토목건설투자가 축소되고 높아진 

건설 물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0% 내외 성장 전망으로 ‘V’자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호조를 보

이고 있다. 2021년 1~10월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164조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인허가 증가 추세, 코로나 팬더믹 극복을 위한 경기회

건설경제 현황 및 평가

정재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학회장

(chung@mokwon.ac.kr)

Ⅰ. 건설경제 현황

Ⅱ. 공공부문 건설경제

Ⅲ. 민간부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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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정책으로 적극적인 연말 재정집행 등이 기대되어 4/4분기 건설수주도 양

호한 흐름을 지속하여 2021년 건설수주 총액은 206.5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대비(194.1조) 6.4%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

로 보인다. 

공공수주는 17.5% 증가한 39.6조원으로 2009년 1~10월이후 역대 두번

째 수준이고, 민간수주는 11.3% 증가하여 124.4조원을 기록하였다. 민간수

주의 경우는 작년에 급증했던 주택수주를 제외한 토목수주는 6.7% 증가한 

12.2조원을, 건축수주는 11.8% 증가한 112.1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1 2006년 ~ 2021년(1월~10월) 연간 국내건설수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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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건설협회, 연간 수주액이며, 단 2021년은 1월~10월 누계액임

표 1  국내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주택 
비주택

건축
토목 주택

비주택

건축

2020년

1/4 6.8 5.1 -8.0 0.8 46.9 7.4 -50.5 21.3 33.3

2/4 21.9 23.5 18.0 8.3 42.4 21.4 -30.2 56.3 -7.6

3/4 39.0 1.1 11.3 -20.6 0.3 53.0 -18.9 138.1 12.4

4/4 6.6 6.7 1.0 29.2 -3.8 6.5 -13.5 11.6 7.2

연간 16.9 8.4 4.3 11.8 15.9 20.4 -28.1 46.5 9.2

2021년

1/4 31.8 33.3 60.5 -57.8 15.7 31.1 25.1 26.9 38.4

2/4 18.7 21.6 31.4 -13.5 8.5 17.8 44.3 -6.6 64.9

3/4 -6.1 -2.5 2.4 -40.7 13.0 -7.0 -21.5 -21.8 32.0

10월 8.5 12.3 26.7 -68.6 41.4 7.4 1.8 14.9 -3.9

1~10월 12.7 17.5 31.8 -44.6 14.6 11.3 6.7 -3.1 39.8

자료: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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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수주는 지난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들어와 1/4분기에는 

전년 대비 26.9%상승, 2/4분기 -6.6%, 3/4분기 –21.8%로 감소하여 10월

까지 –3.1%를 보이며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

지털뉴딜에 58.2조원, 그린뉴딜에 73.4조원, 안전망 뉴딜에 28.4조원이 지

원될 예정이다. 건설과 연관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은 국비조달로 2022년까

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6.1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10.3조, 녹색산업혁신 생테계 구축에 3.2조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1년 디지털뉴딜 사업은 수도권 및 광역권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린뉴

딜 사업은 지역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판 뉴딜지역사업은 지방비와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 주도형뉴딜사업은 지자체재원과 민자추진사업으로, 공공기

관 선도형뉴딜사업은 공공기관 재원과 지자체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

털뉴딜(7.9조원)과 그린뉴딜(5.0조)에 15.9조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그린뉴

딜사업의 한국판 뉴딜지역사업으로 청사･학교･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추

진되며, 지자체 주도형뉴딜사업은 클러스터조성･숲조성･해상풍력 신재생에

너지사업이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선도형뉴딜에는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입지 선정 이후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2 한국판 뉴딜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정리 SOC 주요 예상 사업

디지털,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58.2 (13.1) 73.4 (13.1)전체금액 131.6 (26.2)

44.8 (7.9) 42.7 (8.0)국비 87.5 (15.9)

안전망강화 : 전체 28.4 (6.3), 국비 26.6 (5.4)

주 : 금액은 2025년까지 전체 투자액, 괄호()내 금액은 2021년 예산

문화관광 컨텐츠 디지털화

발전소 Software 개량

24.5 (4.2)

15.7

청사, 학교, 임대주택 리모델링

클러스터조성, 숲조성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50.8 (8.8)

26.9

75.3 (13.0)

42.6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스마트 시티

Software 산업

공공기관

선도현 뉴딜

전체금액

국비

지역균형

뉴딜

33.7 (8.9)

29.1

22.6 (4.3)

15.8

56.3 (13.2)

44.9

공공청사 그린 리모델링

노후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팩토리

수도권 스마트 물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체금액

국비

한국판 뉴딜

중앙사업

1~2년 3~5년

→ 단기 성과

가시적 사업

지역사업 2021년

4.2

지역 공약 현실화

2021~2022년

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주 증가 예상
8.8

13.0

→ 중기투자

본격지자체주도형뉴딜 사업

① 청사, 학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 사업

② 수도권 스마트 물류센터

③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④ 태양광, 풍력 단지 입지

① 클러스터 조성

②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③ 스마트 시티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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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

2021년 정부의 SOC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26.5조원으로 전년 대

비 14.2%증가한 3.3조원이 증액되었다. 도로 예산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이 증액되었고, 철도 및 도시철도에는 7.5조원로 0.9조원이 증액 되

었으며, 지역 및 도시에는 3.1조원로 0.7조원이 증액, 물류항공산단에는 3.8

조원으로 0.3조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상대적으로 철도 및 도시철도와 

지역 도시, 도로 예산의 증액 규모가 큰 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 SOC 예산은 2,823억원으로 철도에 863억원, 도

로에 49억원 등에 편성되었다.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2021년에는 

2.5조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에 5.8조원, 지역

의 활력 제고를 위해 11.4조원,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2.1조원

을 편성하였다. 생활형 SOC 예산은 2020년 10.5조원에서 2021년 11.1조

원으로 증가되었다. 전반적인 SOC예산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2022년 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8조원으로 금년 대비 5.7% 증액

되었다. 매머드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속속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SOC의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공공주택

2021년 1~8월 공공주택 인허가 1.3만호(공공임대는 0.7만호, 공공분양는 

0.6만호)로 7년이내 최저로 부진한 상황을 보였다. 수도권에 1.0만호, 지방

에는 0.3만호 공공인허가를 보였다. 지난해 1~8월 공공인허가도 1.36만호보

다 소폭 하락한 1.32만호를 기록하였다. 공공주택 수주에서도 지난해 1~8월 

2.6조원 보다 낮은 1.9조원을 기록하였다. 올해 6~7만호 수준에 그칠 전망

이며, 공공주택 수주도 지난해 9.8조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공공주택 사업승인

(단위: 만호)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8

계 8.0 6.3 7.6 7.6 7.7 8.1 9.4 8.2 1.3

유형
임대 7.0 3.9 7.0 7.1 6.8 6.3 5.6 4.5 0.7

분양 1.0 2.5 0.6 0.5 0.9 1.8 3.7 3.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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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건설형보다는 매입 및 전세형으로 2020년 15만호 준공이후 

2021년에는 공공리모델링 0.8만호를 포함하여 매입임대 4.5만호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1. 민간주택

민간건설시장은 민간주택, 민간비주택건축, 민간토목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민간주택은 기존의 연간 50~60조원 수준에서 2020년 83조원으

로 역대급 성장했다. 민간 시장의 40~50% 차지하며, 부동산 경기로 인한 증

가로 볼 수 있다. 신규주택 30~40조원과 재개발･재건축 10조~20조원 규모

의 시장이었다.

그림 3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14.39.0 9.4 9.7
17.9 11.4 15.6 16.9 16.8

9.8 8.2
14.8 10.9 14.6

21.5 21.4 15.4

19.3 19.0 19.9
26.0 25.0

17.2
22.5 25.4 22.8

21.1 22.7

35.9 39.6
39.0

42.3 39.9
43.6

32.5
39.2

48.2

50.6
35.9

31.7
26.9

31.7
27.8

24.2
35.8

62.5 67.0 59.8
48.4 56.6

83.0

60.860.8
67.667.6

77.877.8

90.890.8

78.278.2

60.260.2
65.065.0

74.174.1
67.467.4

55.155.1

66.766.7

113.3113.3
117.5117.5

113.3113.3 112.2112.2
118.0118.0

142.0142.0

민간 비주택 건축 민간 토목민간 주택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0

25.0

50.0

75.0

100.0

125.0

150.0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민간주택시장의 2021년 1~8월 인허가 누적실적은 전년 대비 21.6% 증가

한 31.3만호로 2018년과 2019년 중간수준정도로 볼 수 있다. 민간 인허가

는 23.0% 증가하였고, 수도권 19.4%, 지방은 26.9% 증가하였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8

지역
수도권 3.4 5.7 4.3 3.9 4.5 5.3 6.2 5.2 1.0

지방 4.6 0.6 3.3 3.7 3.1 2.8 3.2 3.0 0.3

Ⅲ. 

민간부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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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간주택시장 인허가 1~8월 누적실적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만호, %)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방

호수

총계 31.3 5.1 0.7 10.5 16.3 15.0

공공 1.3 0.1 0 0.9 1.0 0.3

민간 30.0 5.0 0.7 9.6 15.3 14.7

증감율

총계 21.6 52.0 -37.4 15.6 20.2 23.1

공공 -2.9 62.7 -98.8 129.1 33.2 -51.1

민간 23.0 51.7 -14.8 10.7 19.4 26.9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9월까지의 민간주택시장 분양물량은 26.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0.4만호 증가하여 1.6% 상승하였다. 수도권 12.4만호로 전년에 비해 1.8만

호 감소하여 –12.6% 상승하였고, 반면 지방은 13.9만호로 전년에 비해 2.2

만호 증가하여 19.0% 높아졌다. 2021년 8월 미분양 물량은 1.5만호로 최저

치를 보였다. 

2022년 입주 예정물량은 6년이내 최저 28.6만호로 수도권 16.4만호, 지

방 12.2만호이다. 

그림 4 연도별 아파트 분양물량 및 입주 예정물량

연도별 아파트 입주 및 예정물량연도별 아파트 분양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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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부동산114

2020년 재건축･재개발관련 수주는 재건축 9.1조원, 재개발 19.1조원으로 

총 28.2조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21년 1~8월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32.0% 감소한 11.8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4대책 중 하나인 공공주도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발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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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비주택

일반적으로 민간비주택건축은 연간 20~40조원 규모로 민간건설시장의 

20~30%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피스는 40~60%, 공장･창고는 30% 정

도 규모이다. 2020~2021년 민간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증가한 것은 공장 

및 창고 물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1년 1~8월 민간 비주택 건축, 공

장 및 창고와 사무실 및 점포용의 수주가 증가하였다. 오피스텔 수주가 증가

한 것은 주택 수요억제 영향으로 아파트 인허가 감소로 인한 대체 수요가 증

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오피스텔 가격 증가 및 

예상수익률 모두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공장 및 창고 수주는 비대면으로 인

한 거래 증가로 창고 증가, 반도체 공장 증설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민간토목

민간토목시장은 연간 10~20조원 발생하며, 민간건설시장의 10~20%를 

차지하며, 20~30%은 민자사업, 70~80%은 플랜트사업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민간 토목수주가 위축된 것은 민자 교통 SOC 사업의 위축 때문으

로, 민자철도(GTX-A) 발생이후 위축과 민자도로 위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토목수주는 국내 플랜트 수요가 67%(기계설치 44%, 발전플랜트 

23%) 그리고, 교통 SOC 투자사업이 16%(철도 8%, 도로 8%), 토지조성이 

11%, 상하수도 및 기타가 6%가 차지한다. 

교통 민자SOC 사업 철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민자 도로

와 민자 철도 수주는 기간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2020년 부진했던 

민간 토지조성 수주는 2021년에 증가하고 있다.

1. 공공부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공공부문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토목건설수주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연관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테계 구축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SOC예산 증가 영향으로 철

도와 도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Ⅳ. 

건설경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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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들어 토목건설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로 인한 불안과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투입은 물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담당하는 LH공사의 인허가 및 발주가 부

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수주는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도 포함된다.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인 2.4대책 발표에 따라 다양한 주택 공급방식에 따라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 주택시장은 2020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오히려 아파트 수요

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수요억제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민간주택수주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생한 수주가 실제 인허가

로 이어지고 투자 연계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만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2.4대

책으로 추진중인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기신도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고밀화 및 규

제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 의한 양질의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상업지역에 아

파트의 대체 수요인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공급 증가는 향후 도심기능의 악영

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아파트 공급으로 수요자들

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물류시

설과 공장 증설 등 비주택부문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3.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회복 정책으로 건축인허가 증가와 양호

한 흐름의 건설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신규주택, 

공장･창고 등의 건축공사와 발전･송배전 토목공사에서의 물량 증가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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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었던 철근 등 건설 원자재가격 

급등과 10월 이후의 요소수 대란 등이 다소 진정되면서 착공실적과 실질건설

투자 등도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대출 

억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관련 조세강화가 시장의 조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여건 변화와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에 따

른 건설･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있

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의 또 하나의 변수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건

설산업은 건설･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비한 공급조절 및 시장관리 등 리스

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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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장이 제기하여 전 세계로 퍼졌던 제4차 산업혁

명의 본질은 생산성 혁신이 목적이었다. 기존 산업생태계와 기술, 그리고 인

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이미 산업 내 울타리 안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져 왔던 혁신 혹은 개선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화 및 산업혁신 운동이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

다. 글로벌 시장의 급변환경은 국내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했다. 국내건설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는 공사원가 거품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건설시장에 거래 거간꾼 역할을 하는 다단계하

도급이 만연되어 수요자에게 원가 부담을 전가하면서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1976년에 도입된 업역에 의한 생산구조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는 판단을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산업체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혁신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타 산업에 시장의 주도권을 넘겨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전통적인 

생산구조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일감과 

건설정책 혁신 성과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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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일자리 자체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 화두로 부상하게 됐다. 업역 내 경쟁에서 1차적으로 산업 

내 경쟁으로 칸막이를 제거하여 기술기반 경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7차례1)에 걸쳐 정부와 산업계 주도로 건설

혁신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 2018년에 국토부가 주도하여 출발시켰던 ‘건설

산업혁신위원회’ 추진 배경에는 과거 7차례와는 다른 계기가 있었다. 과거 국

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각종 대책이 국내 이슈로부터 출발했다. 7차례 모두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다음의 사후대책이었다.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산체계 개편은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대응에 핵심이 있다. 이슈 제기도 국

내가 아닌 글로벌 환경 급변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혁신하자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정책혁신의 첫 출발점은 거래단계 단순화로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 다단계가 기본인 생산체계를 수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자연

스럽게 업역 칸막이 철폐가 거론되었다. 업역 내 존재했던 등록업 내 경쟁을 

기술기반 경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기술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운

찰제를 근원적으로 없애 입찰 목적의 유령회사 근절도 고려했다. 전문공사업

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업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조처로 대업종화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 

등록 요건은 완화하되 입･낙찰 과정에 변별력을 현재보다 훨신 높이는 방안

을 고려했다. KISCON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력분야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

다. KISCON에 담긴 데이터는 등록 기준 29개보다 훨씬 세밀한 공종세분화

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국토부가 참고했던 프랑스의 400~600개 업종

보다 훨씬 세분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산업체의 기술 역량을 높이

기 위해 직접시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가상공간 기술이 범용화 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설현장을 제조공장화시키는 기술정책 혁신이 고려2)되었다. 산업

1) ①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1999) ②설계･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2000) ③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 ④한국건설비전 2025 ⑤건설산업선진화 전략(2004) ⑥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계획

(2007) ⑦건설산업선진화 비전 2020(2009)

2) 국토교통부(2019), 건설산업 주요 대책

Ⅱ. 

혁신의 방향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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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묻혀 제대로 기술혁신 정책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건설의 도약

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정책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

다. 실제 기술정책 혁신에 따라 탈 현장건설(osc), 모듈라주택, 스마트건설기

술개발 연구과제에 정부의 R&D 예산이 대규모로 투자되기 시작했다.

생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건설산업 혁신정책에서 시장에 부각된 이슈

와 주목을 받지 않는 이슈가 있다. 부각된 이슈 중 주목을 받은 3개가 있다. 

첫 번째가 업역 폐지, 즉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사이 수주 장벽 역할을 

했던 칸막이 제거였다. 두 번째가 전문공사업의 대업종화였다. 기존의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통합하여 대업종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국내 건설현

장에서 보편화된 공종은 약 2,025개 내외다. 2,025개를 29개 업종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업종화 시키되 업체의 변별력은 KISCON의 정보고도

화를 통해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제를 폐지하되 기존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공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시설물유지관리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단계가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부각된 3大 이슈에 가려져 산업체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았던 3가지가 있

다. 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된 3大 

이슈에 묻혀버렸지만 생산구조 개편에서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가려졌던 첫 번째 이슈는 직접시공이다. 거래단계 단순화는 원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직접시공 비중이 소규

모공사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금액과 관계없이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서 있었다. 두 번째 이슈는 산업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력분

야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KISCON의 데이터 구조를 고도화시켜 발

주기관이 손쉽게 입찰자의 검증된 실적을 통해 공사입찰에 가장 적합한 업체

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슈는 비록 업역

을 철폐했다고 하지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에 차이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업등록보다 단일공사업을 통

해 역량을 확대시키자는 의도가 있었다. 이 의도에는 건설현장이 제조업화 

되는 시점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장에 미리 

예고를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 혁신방안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지

Ⅲ. 

부각된 이슈와 

가려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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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토부가 별도 연구를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작업반장이 하는 역할을 양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제정되었던 1976년 전문

공사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쉽게 정착되리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

다. 45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생산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변별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판단했던 주력분야공

시제의 데이터기반인 KISCON 고도화 작업에 영향을 받게 될 협･단체의 반

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협･단체 존립과 관계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KISCON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

한 주요 장치인 KISCON 활용도에 협･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두 번째로 노출된 이슈는 직접시공 부문이었다. 직접시공에 대한 기준과 

대상, 그리고 판별력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시장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더구

나 2021년 업역폐지가 된 원년에 발주된 공공공사에서 전문공사업체가 기대

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자 회의론이 거세게 불거졌다. 전문공사업체가 내세우

는 직접시공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회의론이다. 업

역은 폐지되었지만 발주제도와 발주기관이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미국

이나 유럽 등 선진국 공공공사에는 일반화된 발주패키지 혹은 입찰패키지 설

계부문이 국내 공공공사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직접시공을 장려하기 위해서

는 입찰패키지 구성 혹은 설계를 시장이 흡수가능한 형태로 세분화 혹은 패

키지화 시킨 후 입찰에 부쳐야 하는 데 기존의 발주기관은 과거 방식과 형태

로 발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생산구조 개편에는 업역을 폐지했지만 

기존 입찰제도와 발주자는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발주자가 입찰패키지 세분화로 인한 관리계수 혹은 관리책임 증가를 기피하

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발주기관에게 분산되지 않는 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을 하는 것도 

생산체계 혁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1968년

에 도입된 공무원 순환보직제가 건설공사에 대한 오너십과 책임 실종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를 설계하는 책임, 발주 및 계약하는 책임, 관리

하는 책임이 모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리도 시작과 끝의 책임

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발주자 개인에게 물을 수 없는 구조다. 공기와 예산 

증가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의 특정인에게 지울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순환

Ⅳ.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주요 

이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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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제에 있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 발주주체가 다르고 발주계약 공구별 

책임이 다른 현재의 구조로는 당분간 이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산업체 혁신에만 몰두했지 발주제도와 발주기관의 혁신, 즉 제도적 혁

신에 속하는 개혁(frame)이 동반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어느 시대, 어느 혁신이나 저항 없는 혁신은 없다.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항이나 불만도 이런 과정의 한 축으로 생각된다. 산업혁신을 제기하

면서 정부와 산업체가 공감했던 배경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곁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건설의 가장 큰 속성이 ‘선 주문, 후 생산’인데 주문자인 

발주자와 발주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불만을 증폭

시켰다는 판단이다. 수급자이면서 생산자인 산업체 혁신만 강조했지 구매자

의 당연한 역할 혁신을 주문하지 못한 결과다. 일종의 기울어진 저울이 된 

셈이다.

일부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지만 건설이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의 최

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는 거의 불가능하

다. 산업혁신이 기술혁신과 맞물려 성과가 나타날 2025년과 2030년 사이 국

내 건설의 등록과 입찰자격, 낙찰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에 집약된 입･낙찰 평가 과정은 선진국의 보편적인 유형이

다. 건설의 1세대인 면허시대에는 면허가 곧 입찰참가 자격이었다. 입찰참가 

자격은 곧 바로 수주 자격으로 연결되었다. 면허취득이 곧 일감 확보이기 때

문에 기존 면허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았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면허제를 

등록제도로 변경되면서 이 룰이 무너졌다. 시장은 여전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등록업체가 폭증했다. 업체로 등록했으니 일감을 달라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변별력을 강화할 틈이 없었다. 운찰제로 변질되면서 소위 유령회사가 늘어났다. 

유령회사 남발은 곧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의 먹이감이 되었다. 등

록만 하면 입찰자격이 주어졌고 운 좋게 한건만 하면 하도급을 통해 이익은 

독점, 손해 전가라는 하도급이 만연되면서 일부 단체의 비난이 사실처럼 국민

의 눈에 각인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설 생산체계를 목표로 한 혁신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2022년부터 업역 폐지가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Ⅴ. 

저항이 

정책혁신을 

후퇴시킬 가능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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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건설업 면허와 입찰평가방식의 변화 단계 

제1세대

(1962~1994)

제2세대

(1995~2023)

제3세대

(2024~)

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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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입찰자격건설업면허

(절대평가)입찰자격

낙찰자
(운찰제)

사업자등록

등록
능력자

(상대평가)입찰자격사업자등록

LOTTO

24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것은 정책혁신이 가시화된 시기와 차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혁신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생변수(4차 산업혁명, 디지털

화 등)가 국내 산업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과거 7차례 대책과 다른 지속

성이 외생변수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 내 경쟁이 산업 

간의 경쟁으로 변하고 전통적인 건설기술과 인공지능, 자동화 등 융합기술과 

경쟁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건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이미 시대

가 변해 버렸다.

강한자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살아남는자

가 강하다로 바뀐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적

응하기 위해서는 처한 현실과 정책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 임금직불, 노동단체의 회원 보호, 인명사고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건

Ⅵ.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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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 2021년 건설산업 평가 Ⅰ 건설정책 혁신 성과평가와 과제

설현장의 근로환경이 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업 연속성에 빨간 불이 

켜진지 오래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 생존하기 위해

서는 현장 공사관리가 초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작업실

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일단위 작업과 근로자 실명을 연결하여 

근로시간 손실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카드제로 개인실명은 이미 도입되었다. 나머지는 

산업체가 현장 작업에 대한 실명을 표시 할 수 있도록 BIM을 활용하여 작업 

단위를 설계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2,025개 공종을 단일업체가 

소화 할 수는 없다.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상시 확보하여 공사 발주 건별 컨

소시움을 구성하여 직접시공 역량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관리역량

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CM전문회사를 컨소시움에 참여시키는 방안

도 있다. 전문공사업이 전문으로 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숙련기능인을 상시 

고용하는 방안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모든 기능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건

설이 프로젝트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신이 강점을 가진 주력

공사에서 직접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상시고용은 피 할 수 

없는 과제로 판단된다.

사회나 산업을 혁신하는 과정의 완벽한 출발은 불가능하다. 혁신이 국내･

외 환경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더군다나 후퇴 할 수 없다. 2030년 산업

과 기술정책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 이르면 공사업이 건설업으로 설계･시공 

통합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이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과 다를 

바 없는 생산체계로 간다는 뜻이다. 산업 간 경쟁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된

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디지털화는 산업혁신과 동시에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건설의 생태계가 변하는 것이다. 산업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확실한 답은 남보다 더 빨리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다.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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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팬

데믹은 일상을 마비시키는 파급력을 보였으나 이제는 그간의 노력으로 조금

씩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 본다.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인간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들은 단기적인 경기 충격을 보였다. 가

장 장기적 경기 충격을 보였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가 동시에 발생했던 시점이었다. 이 시기에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 

및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며 경기 악화가 장기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

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과거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및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글로벌 위기상황과 소비, 성장률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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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  2022년 경기전망 Ⅰ 2022년 경제 일반 전망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 팬더믹은 언제쯤 종식 되어질까? 많은 전문가

들은 코로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극복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5R 이라고 불리는 극복 및 정상화 과정은 해결(Resolve), 회복

(Resilience), 복귀((Return), 재설계(Reimagination), 개혁(Reform)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기 극복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과거의 시대 정의에서 진

화된 ‘새로운 기준(정상)’(Next nomal)의 시대로의 전환이 5R을 겪어나가면

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부 선진국들은 해결

(Resolve)단계를 지나 회복(Resilience)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여진다. 향

후 복귀, 재설계, 계혁 단계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세상의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변

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를 2022년으로 생각하고 있

다. 여기서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2022년도의 세계 및 국내 경제는 어떻게 

변동할지 살펴보고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1. 글로벌 경제성장률

202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 확대 및 기저효과를 통하

여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 경

기도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른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G2 분쟁의 심화,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종 출현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

가 상존하여 경기 회복 속도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 증가

율은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1년 9.7%, 2022년에는 6.7%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공급망 차질과 델타변이의 영향, 최근 변이가 확산되

고 있는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5.2%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8.0%, 2022년의 5.6%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된 생산차질과 헝다

Ⅱ. 

글로벌 경제 

여건 및 전망



22

건설정책저널 |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그룹이 트리거가 된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최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경기 회복 속도는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일

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신임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 등으로 경기 개선세 

유지가 기대되고 있다.

표 1  경제권역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개수)

구분 2020 2021(F) 2022(F)

세계 경제성장률 -3.1 5.9 4.9

선진국 -4.5 5.2 4.5

미국 -3.4 6.0 5.2

유로 -6.4 5.0 4.3

일본 -4.6 2.4 3.2

신흥국 -2.1 6.4 5.1

중국 2.3 8.0 5.6

러시아 -3.0 4.7 2.9

인도 -7.3 9.5 8.5

브라질 -4.1 5.2 1.5

세계 교역증가율 -8.3 9.7 6.7

자료: IMF WEO(2021.10월)

2. 글로벌 물가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하여 높은 인플레

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의 백신 공급 부족과 백

신 접종 차질 및 신흥 변이 등으로 인한 감염병 통제 지연이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유가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와 글로벌 경기 및 교역량 회복, 천연가스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르는 수요 

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등에 

따르는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교역 화복세 지속과 견조한 수요 증가세에 의

한 상승압력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OPEC+ 회원국들의 증산 가

능성,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 가능성 등의 유가 하방 리스크가 상승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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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구분 2019 2020 2021(上) 2021(下) 2022

WTI 61.1 48.5 73.5 73.0 69.5

Dubai 65.4 50.2 73.0 73.0 66.3

자료: Bloomberg, IMF WEO(2021.10월)

3. 주요국 환율

2021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세 및 연준(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로존의 경기 회

복 기대 및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도 강세를 보이

고 있다.

2022년에도 달러화 강세로 타 통화의 약세가 예상되며 특히, 중국 위안화

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달러화의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와 조기 금

리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경우는 미

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유로화 매입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경우는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통하여 아베노믹스가 유지되면

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 탈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공장의 붕괴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

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주요국 환율 전망

구분 2019 2020 2021 2022(上) 2022(下)

달러/유로 1.12 1.14 1.20 1.20 1.21

엔/달러 109.0 106.8 108.7 110.7 110.2

위안/달러 6.902 6.900 6.468 6.444 6.553

자료: Bloomberg,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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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률

(1) 현황

우리나라 경제는 2020년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선진국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과 백신 접종 확대로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두 차례의 추경과 초저금리 하에서 내수도 점차 회복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2) 성장률 전망

2022년에는 우리나라 및 신흥국의 백신 접종 확대로 견조한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

되고, 높아진 자산가격과 부채규모에 따른 금융 불균형 등이 회복세를 제약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22년 우리나라 경제정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GDP -0.9 3.9 3.6 3.8 2.9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2. 민간소비

2021년 중 민간소비는 2/4분기에 준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

기비 3.5%, 3/4분기에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3.2% 증가하는 등 분야별로 고

른 성장을 보여주며 견조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2022년 역시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 개선세가 뚜렷한 소비자 심리지수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민간소비 회복세는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다

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

상된다.

Ⅲ. 

국내 여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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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22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민간소비 -5.0 2.4 3.8 3.2 2.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3. 설비･건설 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2021년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 왔다. 건

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 위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

로 하락해 왔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민간, 공공의 고른 건설수주 증

가에 따라 2021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 부문 수요 지속 

확대, 친환경 전환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며, 건설투자의 경우도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3

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등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한다. 

표 6  2022년 우리나라 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설비투자 7.1 12.3 6.0 9.0 2.8

건설투자 -0.4 -1.6 2.9 0.7 3.0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4. 수출입･경상수지

2022년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

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MF에 의하면 전 세계 재화 및 서비스 

교역량은 2021년 9.7% 반등한 후 2022년에는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IT 품목 수요가 재화의 교역을 견인하는 가운데 방역 

규제 완화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

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 

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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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수입증가율은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확대가 예상되나, 원자재가격

이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2021년 92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후, 2022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자금수취로 인해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2022년 우리나라 수출･수입 증가율 및 경상수지 증가율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20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수출 -5.5 26.1 18.0 21.8 1.0

수입 -7.1 24.1 26.3 25.2 0.8

경상수지 753 443 482 925 800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5. 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2021년 6월부터 3년물 국채금리의 주

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금리는 실제 인상 경로 및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가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2022년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 둔화 가능

성도 우리나라 금리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상당 부분 현재 금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국채 단순매입 등 가용한 금리 안정화 수단의 존재,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 등은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기준금리 변동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21(上) 2021(下)F 2021(연간)F 2022F

금리 1.1 1.6 1.4 1.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필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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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직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세계 모든 인류가 이 상황을 벗어나길 염원하

고 있는 상황 하에서 조금씩 출구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이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약한 병

증을 보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배하거나,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새로운 

문화가 펼쳐질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막이 시작될 해가 

2022년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22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팬데믹 종식 여부, 주요국 정책기조 변

화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2년까지는 미국, 유럽에 이어 주요 신흥국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

된 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만큼 공급이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성장세가 다소 제약을 받고 물가상

승률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높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으로 경

기부양적이었던 주요국의 재정지출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 불안

과 금융 불균형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도 완화 정도가 줄어들어 거시정책의 

성장기여 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고물가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미연준의 조기 금리인상과 신흥

국 중앙은행의 환율방어를 위한 동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글로벌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

우 민감한 정치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 복합 리스크

가 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같이 2022년에는 완만한 회복국면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과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2년간의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상흔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

리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글로벌 방역체계가 봉쇄에서 공존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소비 성장세 확대와 대외수요 증대 등 경제활동의 원활화로 우리 경제는 

Ⅳ. 

종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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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망의 원활한 작동 지

연, 팬데믹 기간 중 노동력 이탈 및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공급

병목현상 지속 등으로 최근 확산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기반이 크게 훼손된 대면서비스업 및 자영업 종

사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에도 불구하

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가려져 있

던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의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문제도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부각 될 가

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적응하고 있는 인간의 삶은 앞으로의 산업과 경제

와 이데올로기에 수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넥스트 노멀로 일컬어지는 새

로운 기준을 갖은 세대의 출현이 내년에는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내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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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

산세가 여전한 상황이나,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라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대부분 분야에서 큰 

폭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타 부문, 타 산업과는 

다르게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 줄어들면서 GDP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4

년 연속 감소세이다. 당초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 초

반대의 상승을 전망했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빠르게 증가했

고, 2020년부터는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가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 전망은 빗나갔고, 건설경기의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공공투자 감소가 전체 건설투자 부진을 초래했다. 

3분기까지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0.9%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 투자는 3.4% 

감소했다. 공종별로 살펴봐도 민간중심의 건축투자는 1.4% 증가하였으나, 정

부중심의 토목투자가 8.6%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의 SOC 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 공공주도 주택공급 등에 기대가 컸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사업속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이에 

2022년 건설경기 전망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parksungu@ricon.re.kr)

Ⅰ. 서 론

Ⅱ. 건설경기 동향

Ⅲ. 2022년 건설시장 Key Point

Ⅳ.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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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급 불안정이 건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는 어려우나, 상당수의 건설기업 현장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3분기까

지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가 상승했고, 건설공사비 지수는 

12.2% 올랐다. 지난 10년 가까이 낮은 물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자재가격 상승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올해 건설시장은 지표가 보여주

는 숫자와는 별개로 원가상승, 수익성 악화 요인이 발생하여 개별기업의 체

감경기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건설경기 동향을 점검

하고 내년도 전망을 살펴본다. 본 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건설수주

2021년 3분기 건설수주는 148.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며, 

금액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지표 중 선행변수로 

평가되는 건설수주는 2019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율 역시 2년 연속 10%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건

설수주는 주거용 건축과 공공건축이 소폭 줄어드는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과 

공공 토목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부문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37.9% 증가하면서 전체 건설수주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 

토목 역시 32.4% 늘어났다. 

그러나,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물가상승분 포함)으로 실제 수주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수주금액 증가에 대한 해석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참고로 건설기성의 경우 올해 3분기 불변금액이 –6.3%인데 비해 경

상금액은 +1.2%로 나타난다. 즉, 물가에 따른 기성의 gap이 7.5%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수주는 13% 이상 증

가했으나, 실질 증가율은 5%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건설수주와 더불어 대표적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2020년 이후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허가와 착공면

Ⅱ. 

건설경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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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공통적으로 2020년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1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

었다. 건축허가면적은 올해 3분기까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각각 26.9%, 

11.9% 증가했으며, 착공면적 역시 주거용 18.9%, 비주거용 5.9%가 늘어났

다. 전체적으로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건설수주 추이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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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건설협회

2. 건설투자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2017년 283조원으로 최고

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투

자는 약 1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했다.

공종별 건설투자는 2020년 이후 토목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체별 건설투자는 2021

년 들어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부문 투자는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70% 이상이 민간부문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건설투자 

증가는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기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HP필터 순환변동 상 건설투자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수축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2020년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1년 3분기까지 횡보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건설투자는 2020년 이후 선행지표의 증가세가 지속

되고 있어 순환주기상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승국면으

로의 완연한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주거 및 비주거 건물투자의 증가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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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건설투자 추이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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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건설업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94.4조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하도급 계약액은 62.8조원으로 0.6% 줄어들었으

며, 원도급 계약액은 31.7조원으로 7.8% 감소하였다. 전문건설업 원도급계

약의 대부분이 공공공사라는 점에서 2020년 이후 공공부문 건설투자 감소세

가 전문건설업 계약액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줄

어들면서 시장 내 주요 업종(철콘 -4.6%, 기계설비 -3.6%, 실내건축 –4.5%, 

금속구조물 –10.2% 등)의 계약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전

문건설업 개별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더욱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불안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전문건설업 도급별 계약액 추이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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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투자 회복 여부

2021년 3분기까지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

인 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의 경우 소폭 감소, 토목부문의 경우 큰 폭의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건축수주는 3분기까지 약 1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하였다. 학교/관공서,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증가했으며, 

물량 비중이 큰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등이 줄어들었다. 특히, 신규주택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3기 신도시, 3080+등 공공주도 주택 공급대책의 사업속

도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가 상

당하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공공주도 주택공급물량 확대 기조는 내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토목부문 수주는 3

분기까지 약 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4% 증가했다. 기계설치 부문을 제

외하고 도로/교량, 항만/공항, 상하수도, 철도궤도 등 대다수 공종이 증가세

를 보였다. 특히, 철도궤도 수주금액은 1.4조원으로 274%가 증가했고, 도로

/교량 역시 6.9조원으로 24% 증가하였다. 

그림 4 공공건축 수주 추이 그림 5 공공토목 수주 추이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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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건설협회

▶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가?

☞ ’21년 공공 건설수주(건축+토목) 증가 + ’20년 3분기 이후 공공 건설투자 감소세

☞ ’22년 공공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의 개선세에 따라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Ⅲ. 

2022년 

건설시장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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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 상승 여부

주거용 건물투자는 2020년 이후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2021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전년동비

대비 4.5%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은 공통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이 증가하고 있

으며, ’20년에 비해 ’21년에는 그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향후 공급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회복

이 가시화될 경우 상업용 등 비주거용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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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7 비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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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상승세를 보일 것인가?

☞ 주거용 건물투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세가 예상되어 상승세 전환 전망

☞ 비주거용 수주 증가 + 건축허가 및 착공증가 + 경기회복 기대감 등 비주거용 건

물투자는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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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여부

2021년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건

설공사 자재수급 불안정, 원가상승, 공기지연 등을 초래했다. 원자재 가격은 

①풍부한 유동성, ②광산 등의 공급차질, ③경기회복과 인프라 투자 증가, ④

에너지 자원주의, ⑤가격상승 심리에 따른 투기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

하였다. 경제 상황이 유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최근 원자재 가

격의 상승세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8 공공건축 수주 추이 그림 9 국제 원자재가격 비교(S&P G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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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제조업+인프라투자

복잡한유통구조

투기수요+상승심리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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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2021년 3분기 건설공사비지수는 12.2%, 건설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3.4% 

상승하였다. 자재가격 상승은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 중소 종합건설

업체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자재 생산업체를 통한 직접구매가 

어려워 유통사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가격협상력이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상당수의 건설자재는 이미 오버슈팅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

어, 2022년에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시장에서 사용 

비중이 큰 철광석의 경우 ’21년 5월 톤당 200달러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이고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2020년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을 보일 것으

로 판단된다.

▶ 건설자재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인가?

☞ 자재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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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건설업 계약액 회복 여부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물량이 계약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기성과 건설투

자에 동행관계를 보이며, 건설수주와는 4∼6분기 후행한다. 또한, 전문건설

업 경기변동은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건설수주와 비교해 진폭이 작은 편이

다. 한편, 개별 업종은 건설프로세스 상 투입되는 시점에 따라 계약액의 시차

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공종의 경우 건설수주와의 시차가 짧은 

반면, 후행공종은 최대 2년 이상까지 건설수주에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으며, 3% 이상 감

소한 것은 최근 15년 이래 두 차례(2011년, 2020년)에 불과하다. 2010년 

초반은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건설업 침체 시기(건설수주: ’10년: 

-13% ’11년: 7%, ’12년: -8%, ’13년: -10%)였다.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

액 감소는 이전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일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원도급 물량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공공공사 물량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증가를 예상하나, 생산요소 가격, 건설투자 회

복속도와 강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0 연도별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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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회복 가능한가?

☞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명목금액상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나, 건설물가 상승

률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2022년 건설투자를 회복세가 예상되어,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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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방법

건설경기 전망은 한국은행 등 타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계

약액 전망을 포함하였다. 건설수주, 투자, 전문건설업 전망의 경우 시계열모

형(ARDL)을 통해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전문건설업 전망은 모형 이외에 원/하

도급, 선/후행, 건축/토목 등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하였다. 

2. 건설경기 전망

건설수주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216조원으로 예상된다. 

공공/민간, 토목/건축 全 분야의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비

주거 건축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물가(건설공사비 등) 상

승률이 상당하여 실질 수주 증가율은 5% 내외 수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건설수주는 2021년 대비 2% 증가한 220조원으로 전망한다. 기저

효과로 상승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공공과 토목부문 수주 증가율

이 민간과 건축부문에 비해 소폭 클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건설수주 증가율이 낮아지더라도 건설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일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

만, 올해와 같은 건설물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건설경기 회복세와는 별도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일 수 있다. 

표 1  2022년 건설수주 전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발주자별

공공
48.1조원
(13.5%)

52.1조원
(8.4%)

62.5조원
(20.0%)

65.0조원
(4.0%)

민간
118.0조원

(5.2%)
142.0조원

(20.4%)
153.8조원

(8.3%)
155.6조원

(1.2%)

공종별

토목
49.5조원

(6.7%)
44.7조원
(-9.7%)

55.9조원
(25.0%)

58.7조원
(5.0%)

건축
116.6조원

(7.8%)
149.4조원

(28.2%)
160.4조원

(7.4%)
162.0조원

(1.0%)

합 계
166.0조원

(7.4%)
194.1조원

(16.9%)
216.3조원

(11.5%)
220.6조원

(2.0%)

Ⅳ.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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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건설투자는 0.9% 감소한 262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공공 및 토목부문이 감소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등이 기성, 투자로 

이어지는 시차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고, 건설자재 상승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 대비 3.0% 증가한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수주, 건축 인허가 등 선행지표 증가세의 누적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목투

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 역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타 기관의 2022년 건설투자 전망치는 1.9% ∼ 2.8%로 나타나고 있다. 전

체적으로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2022년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한국은행(11월) -0.4% -1.5% 0.1% -0.7% 2.6%

KDI(11월) -0.4% -1.5% 0.5% -0.5% 2.4%

국회예산정책처(10월) -0.4% - - 0.1% 1.9%

현대경제연구원(10월) -0.4% -1.5% 2.9% 0.7%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11월) -0.4% -1.5% 1.4% 0.0% 2.4%

대한건설정책연구원(12월) -0.4% -1.5% -0.3% -0.9% 3.0%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0년 대비 5.5% 증가한 99.6조원으로 예

상된다. 2020년 3.3%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이

며, 공공 및 토목투자 감소에 따라 원도급이 부진한 데 비해, 주거 및 비주거 

건물투자 증가로 하도급 수주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1년 대비 3.0% 증가한 102.6조원으로 

전망한다.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원도급에 비해 

하도급 부문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건설투자

의 증가세가 예상되어 실제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율은 3% 이상으로 나타

날 수 있으나, 자재가격 상승 압력 등 시장 내 리스크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

여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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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2년 전문건설업 전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도

급

별

원도급
34.4조원

(21.1%)

31.7조원

(-7.8%)

31.7조원

(0.0%)

32.4조원

(2.2%)

하도급
63.2조원

(-2.3%)

62.8조원

(-0.6%)

67.8조원

(8.0%)

70.2조원

(3.5%)

합 계
97.6조원

(4.8%)

94.4조원

(-3.3%)

99.6조원

(5.5%)

102.6조원

(3.0%)

3. 시사점

2021년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동행지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여기에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됨으로써 전문 및 중소업체들의 불

안감 역시 상당하여 개별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다.

다행히 2022년 건설시장은 2021년에 비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

다. 세부적으로 건설투자는 3%, 건설수주는 2%,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3% 각

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 시

차 지연이 해소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투자의 회복 강도가 관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건설투자는 경기순환 국면 상 횡보세를 보이나, 주거용 건물

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자재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

로 가격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생산요소의 수급 차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역시 도사리고 있다. 또한, 통

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미 올해 두 차례 금

리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택수요 등에도 악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 및 중소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역시 커질 우려가 

있어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과 전

문업체 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불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노

출된 바 있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생산체계 개편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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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이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안

전확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먹거

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디지털, 스마트화의 요구가 거세고 산업간 경계

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전문 및 중소건

설업에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개별기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시점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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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급 확대 

시그널에도 불구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감은 유지되었고 2020년 정부가 추진

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에서도 수급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2021년 까

지 그 여파가 이어졌다. 3기 신도시를 보완하는 2.4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

를 도모했으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정부

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커져 공

급 확대는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수급심리가 개선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주택가격 상승률도 둔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강력한 수요 억제에 더하여 공급 확대 

방안이 힘을 내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어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

감도 확산되기 시작하는 듯하다.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과 정책에 대한 불신감

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에도 시

장의 불안감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정책 실패로 봐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작지만 나타난 안정화를 향한 주택시장 변동

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틀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jooankwon@ricon.re.kr)

Ⅰ. 서 론

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Ⅲ. 2021년 주택정책 및 주택가격 동향

Ⅳ. 2022년 주택시장 전망

Ⅴ. 시사점 : 정책 제언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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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최근 보여주는 안정화 징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부

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시장을 부정하고 시장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도 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편협하게

만 보고 이해한다면 어렵게 만든 안정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통해 2021년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고 경제성장은 3%대를 예상하고 있다. 전년의 0.9% 마이너스 성장과 비

교하면 대단한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건설투자 역시 공공지출 확대로 

상반기 3.2%, 하반기 2.6% 증가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지표는 경

제침체 극복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는 과거 상황으로 회귀되었지만 재정정책의 효과가 

내재화되어 경제 작동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세

계경제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원유 등 중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21년 두 차례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있어 쉽게 회복단계를 지나 

정상적인 여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거시경제 상황은 늘 위험과 리스크가 공존하지만 급격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되고 금리 상승이 심리를 

위축시킨다면 오히려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운영에 세심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2021년 거시경제 여건 변화는 금융 영역을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었

다. <그림 1>은 저금리 여건에서 유동성 변화와 최근 시장 금리인 국고채 3

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순증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고 기준금리가 조정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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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저

금리 영향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동성 확대로 야기된 빚투, 

영끌 등의 안타까운 현상을 만든 저금리 기조가 강하게 시장에 남아있다. 따

라서 물가 상승 리스크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소

폭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OFIX 금리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담보대출 순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잔액은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다. 금리 상승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강

력한 대출총량규제를 감안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억제 효과는 커 보이지 않는

다. 다만 실수요자 중 현금 동원력이 악한 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폭 금리 상승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주택가격 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거시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방향

성 변화 여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거시금융지표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M2 주담대금리국고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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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그림 2>는 경기동향, 경제심리와 아파트매매가격과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으로 크게 위축된 경제심리지수는 동행지수순환변동을 끌

어내려 아파트매매지수와 기존 동행성 관계를 벗어났었다. 그러나 코로나 위

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경제심리도 같이 살아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변수 간의 공행성 관계도 회복되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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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지수 변동은 급격하게 상승한데 반해 동행지수순환변동은 서서

히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과거의 동행성 패턴으로의 회귀는 조금 더 변

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심리지수의 빠른 회복과 아파트

매매지수의 동행성 관계는 저금리로 야기된 유동성 확대가 자산시장으로 유

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확대를 통해 나타

난 선진국 결과와 같은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

나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주식시장과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조성하면서 경제회복이 이루

어지는 제반 연관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

는 가격 급상승에 대한 거시경제 원인과 설명으로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림 2 경기동행지수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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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1. 2021년 주요 주택정책

2021년은 정부 주택정책의 기존 기조를 강화한 한 해라 할 수 있다. 공급 

확대를 포괄적으로 보완하고, 대출총량규제의 목표와 운용 강화 등 수요 억

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1년 주요 주택정책은 다

음과 같다.

Ⅲ. 

2021년

주택정책 및

주택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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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3080+>

- 주택공급 물량 확대 계획 발표를 통해 수급 안정 도모 시도. 서울에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추진 체계 발표

(1)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대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소

규모재개발사업 추진 방안 : 면적 5천㎡ 기준으로 공공주도의 도심공

공주택복합사업과 민간 참여 가능한 소규모재개발사업 구분하여 추진

하는 방안

(2) 3040세대 중심 실수요자 대상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 70~80%, 

일반분양 50%로 확대, 추첨제 도입 등

-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 추진 :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조정, 기부채납 완화 적용 등 사업성 제고 방안 지원

∙ 3.29대책: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 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하

락에 대한 대응책 필요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및 환수 대책 마련하여 투기 관련 시장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위에 대한 엄벌 천명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및 부동산거래분석 전담 조직 신설

- 부동산시장 4개 교란행위 대상 형사처벌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퇴출 

제도 마련 :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거래,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포함

∙ 4.29 및 10.26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총량규제 강화

- 4.29 대책 :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5~6% 수준으로 목표 설정

(1) 싱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 ’23년 7월 전면 시행 목표. 차주관리 

DSR 단계적 확대 적용.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 운영

(2) 관리취약 부문 제도 보완 :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하고 LTV 한도 적용

10.26 대책 : 차주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정착 (DSR 강화)

(1) 제2금융권 카드론 DSR 포함, 다중채무자 가이드라인 마련

(2) 서민 및 실수요자 보호 :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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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흐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

- 출범 초기 가격 관리를 위해 직접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활용하였으

며, 이후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 억제 주력

-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미흡으로 공급 확대로 전환 : 3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 통한 수급 심리 안정 도모

- 최근 2.4 대책 등 공급 확대에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단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과 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원활하 

추진과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는 상존

- 전체적인 흐름은 과거 참여정부와 동일한 패턴 : 직접규제 및 세제, 금융

규제 통한 수요 억제에서 2기 신도시 개발로 전환

2. 2021년 주택가격 동향

2021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과거 10년 기간 중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급 불안감과 저금리로 야기된 유동성 증가 등의 원

인으로 주택가격 불안정성은 악화되었다.

그림 3 아파트매매가격 변동: 전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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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3>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전

세와 매매 모두 전월 대비 상승률이 작아져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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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변동률의 오른편 그림은 9월 누적 상승률을 비교한 것으로 전국과 수도

권 모두 과거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이 

11.50%, 수도권이 14.89%로 2021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변동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데, 매매와 마찬가지로 9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낮아져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과

거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시장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매와 전세 공히 상승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월 기준 누적으로 전국은 7.67%, 수도권은 8.58%를 기

록하고 있어 과거 10년 중 높은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전 정부

의 누적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특히 임대차 3법으로 불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던 2020년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서민들

의 주거비 부담 가중 뿐 아니라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 불안감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아파트전세가격 변동: 전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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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은 전세와 매매 모두 9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동월 연립주택가격은 급격하게 상승세가 확대되는 변동을 보였다. <그림 5>

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9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률이 확대되었다.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커진 급격한 상승세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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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나타난 것으로, 아파트에 집중되었던 수요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전

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서민들이 선택

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미 높아진 서울의 주택가격을 피해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 저렴한 연립주택으로 수

요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와 주택자금

대출 억제 등의 수요 억제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 주거약자

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고가 주택의 가격은 더 상승하고 중저가 주택의 

가격은 덜 상승하는 지역 간, 가격계층 간 주택가격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불평등도도 심화되고 있다.

그림 5 연립주택가격 변동: 전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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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부동산원

정부의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 기조가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 것 외에도 가

격 양극화로 나타나는 계층 간 지역 간 주택유형 간 격차 확대는 정책적 타당

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뒤늦게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급 확대

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정책 

수단 뿐 아니라 정책의 시점과 타이밍에 대한 접근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철학 뿐 아니라 철학에 고착된 정책 수단과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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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하여 움직이

는가의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다. 철학적 가치를 실체적 정당성과 결부시켜 정

책을 추진하는 실수와 폐단을 참여정부와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1. 경제 전망

한국은행 등 모든 거시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들은 2022년 경제 회복은 지

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연간 3.0%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

으며 민간소비는 3%를 상회하는 확장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3%를 밑도

는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뚜렷한 경제회복과 함께 경제 선순환으로의 복귀

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중장기 전망도 비슷하다. 다만 국고채 3년 금리는 지속적으

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시장금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수준 상승 압박의 부담이 겹쳐 있어 시중금리의 빠른 

상승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금리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방 압박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수단의 선택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택시장 여건은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힘들지만 대체

적으로 안정화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 전망은 지속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금리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과 거시경제의 물가 상승폭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

황도 거시경제 운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조정으로 야기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작지 않다면 중장기 전망과 같이 시장금리 상승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도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불확실성이 항상 큰 거시경제 여건에서 주택시장과 주택가격 변동도 예

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 주택시장 주요 지표 변화

(1) 주택공급 : 인허가, 미분양, 거래

▪ 주택인허가 및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누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월 대

Ⅳ. 

2021년

주택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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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국은 21.6%, 수도권은 20.2% 증가하였다.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통계

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9월 기준으로 전년 대

비 27% 증가하였다. 인허가 사업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에서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공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택지개

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허가 물량과 건축허가면적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수급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그림 6 주택인허가와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인허가 및 준공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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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거래

재고주택시장에서 공급 물량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매거래량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추가 매수세가 사

라지는 동시에 공급 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 2019년 4분기, 수도권은 2020년 1분기, 그리고 전국은 2021년 1

분기 이후 거래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후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

다. 거래량 감소는 그만큼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는 징후이나 공급도 위축되

고 있어 수급이 개선된다고 유추하기엔 어렵다. 다만 거래량 급감은 주택가

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변수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미분양

수요 억제 등 정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통한 

신규 물량 공급도 원활하게 증가하지 않아 수요 초과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러한 상황은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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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편은 미분양 물량의 연간 변화를 오른편은 월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미분양 감소한 후, 2018년부터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

이 감소하였다. 간접적으로 수요 강세가 유지되면서 신규 물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은 수요를 소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수요 소진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인허가 물량과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 개선은 지속적

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주택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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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부동산원

이상 공급 여건을 요약하면, 신규 물량과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량 급감과 함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되

는 공급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지역 수요와 맞아 떨어져야 하

는 숙제가 남아 있다. 미분양이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 재고주택시장이나 

재고물량시장에서의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어 수급 개선은 공급 확대에 달

려있다.

(2) 주택공급 계획

2.4 대책을 통해 추가로 공급될 주택물량을 감안한 공급 계획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추세를 보면 물량의 대부분이 2023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수

립되어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도심복합사업, 공

공시행의 정비사업 등의 공급량은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이후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도심 저층주거지 대상의 공공시행 정비사업은 2023년 이후 

점차 증가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2022년의 단기 공급 물량은 

수급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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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공급계획: 주요 사업별

(단위: 만호)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84 4.02 6.92 4.86 1.96 19.6

  역세권 1.2 2.5 4.3 3.1 1.2 12.3

  저층주거지 0.5 1.3 2.2 1.5 0.6 6.1

공공시행 정비사업 1.3 2 2.8 3.4 4.1 13.6

도시재생 0.4 0.6 0.6 0.8 0.6 3

소규모 정비사업 1.1 1.7 2.1 2.8 3.3 11

단기 공급 확대 0.2 0.3 3.2 3.2 3.2 10.1

자료: 국토교통부

(3) 주택수급

주택수급지수의 월간 변동은 수요 약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모

든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110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주간 수급

지수 변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 변동이 고가의 주택시장을 분

석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는 논외로 한다면 안정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수

급 개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2.4 대책 이후 주간 

수급지수는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하였으며 최근 서울은 100 이하로 떨어지

는 등 완연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매매-전세 수급지수 : 주간 변동 

수도권전국 지방 수도권전국 지방

2
0
2
1
.1
.4

2
0
2
1
.2
.4

2
0
2
1
.3
.4

2
0
2
1
.4
.4

2
0
2
1
.5
.4

2
0
2
1
.6
.4

2
0
2
1
.7
.4

2
0
2
1
.8
.4

2
0
2
1
.9
.4

2
0
2
1
.1
0
.4

2
0
2
1
.1
1
.4

90.0

100.0

110.0

120.0

130.0

2
0
2
1
.1
.4

2
0
2
1
.2
.4

2
0
2
1
.3
.4

2
0
2
1
.4
.4

2
0
2
1
.5
.4

2
0
2
1
.6
.4

2
0
2
1
.7
.4

2
0
2
1
.8
.4

2
0
2
1
.9
.4

2
0
2
1
.1
0
.4

2
0
2
1
.1
1
.4

100.0

110.0

120.0

130.0

100.0

108.4

96.1
98.6

106.0

100.8

 자료: 한국부동산원

(4) 주택가격 변동

▪ 주택수급지수와 가격지수: 순환변동

단기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HP필터를 적용하면 수급지수와 가격지

수는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단기 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53

논단 2  2022년 경기전망 Ⅰ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더 어렵게 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스런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는 수급지수와 가격지수의 매매와 전세 순환변동을 비교한 것으

로 수도권 결과이다. 서울과 전국의 분석 결과, 수급지수와 매매-전세지수 변

동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나 수도권을 대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수급지수는 

부침을 반복하여 단기 변동이 커 보이지만 1년 이상 중기 변동 추세를 보면 

대체로 안정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격지수는 전세와 매매 모

두 급격한 상승 방향성을 보여 가격 상승 여력은 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은 조금씩 안정되지만 가격 상승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9 수급지수와 물가지수 : 순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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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변동 정점 추정

월간 수급지수 보다 강하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간 수급지수 변동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수급 여건 

변동이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가격 변동의 정점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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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내부자료, ‘월간 주택시장 동향’)은 가격 변동의 정점

시점을 추정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i) 아파트매매거래와 매매지수의 순환변동의 공행성을 기반으로 추정한다면 

2021년 9월 ~2022년 10월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ii)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와 매매가지수의 공행성에 기초한 순환변동을 보면 

2021년 12월이 정점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1년 후 주택가격 전망)를 점

검하면 위의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그림 10> 참조). 앞의 두 추정

과 유사한 2021년 12월에 정점에 도달(132.0)하며 이후 점차 가격은 상승세

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전망지수는 심리

를 파악하는 통계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심리요인의 가격에 대한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전망지수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주택가격전망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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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3.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이상 주택시장과 주택시장 주변 여건을 점검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변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상승과 하락 양 방향 영향이 가능

하므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등 선택에 따른 

영향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은 소폭 개선되며 이로 인해 수

급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변동은 2022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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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22년 주택시장 여건: 종합

거시경제 회복 확산

수급 소폭 개선 → 불안 해소

공급 개선 → 단기 효과는 소폭

가격 상승 지속, 상승폭은 둔화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정부지출 →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

기반 구축 → 경제성장세 예년 수준 회복

금리는 경제성장 회복과 맞추어 상승 지속

세계경제 회복 속도 및 공급망 안정성

수급 불안정은 소폭 개선되는 추세 → 주간 변동 개선으로

월간 변동으로 안정화 확대 기대

높아진 가격으로 매매, 전세 모두 부담 가중.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및 금리 상승으로 파급 주택수요 위축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추진으로 여건은 양호

인허가 물량은 2023년 부터 증가 폭 커질 듯

전국 : 45.7만(’20) → 48만(’21) → 49만(’22)

수도권 : 25만(’20) → 27만(’21) → 28~29만(’22)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 둔화 : 변동 정점 도달

양도세 강화는 증여 물량 증가 → 거래 물량 및 공급 감소

   → 수요 위축에도 불구 가격 상승세 유지

비아파트 주택과 수도권 가격 변동 모니터링 필요

이상 시장 변동성 영향을 집약하여 도출된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은 

<표 2>와 같다. 매매가격의 상대적 강세와 수도권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상승률은 2021년 수준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  2022년 아파트가격 전망

구   분 2021.9 (누적) 2021 예상 2022 전망

매매가격
전  국 11.50% 13% 5%

수도권 14.89% 16% 7%

전세가격
전  국 7.67% 8% 4%

수도권 8.58% 9% 5%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와 같은 시장 여건을 직면하였고, 수요 억

제를 위한 직접 시장 개입 뿐 아니라 대출을 억제하고 세제를 강화하였다. 

시장 불안정성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대책에도 잡히지 않았으나 2.4 대책 

이후 조금씩 안정되는 징후와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

공부문의 신뢰도 하락은 정책 효율성을 많이 감가했으며, 정책에도 불구 시

장의 수급 심리는 변하지 않은채 불안한 상황을 유지하였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주택수요는 꾸준히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다. 신규수요 혹은 대체수요는 소득 증가와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 

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있다. 재고량이 적절하다는 것이 시장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탄력적 공급 체계와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양과 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간과 주거시설이 공급되어야 할 

Ⅴ. 

시사점 :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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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코로나 위기와 저금리 기조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경로의 시작점은 수요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정부는 이

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시장의 불안정성이었다.

수요 억제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지난 참여정부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같은 선택을 했고 같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맞춤형’ 공급 계획과 

도심에서의 주거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여전히 꾸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놓친 것이다. 세제와 대출 억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시장 안정화가 공급 확대

와 합쳐져서야 징후가 보인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

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수요에 맞춘 그리고 변화 방향성에 근거한 공급 계획, 기존 주택의 개선, 

특히 도심에서의 주거 개선은 정권의 좌우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미션이

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요구되는 도시 공간 구조 재편과 부가가치 창

출력 제고는 미래를 만드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놓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패와 부진의 원인을 세세하게 점검하여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보다 더 중요한 중장기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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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4차 사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산업 간의 전통적인 경계마저 붕괴되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

에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각자의 시장에 벽을 쌓고 굳건히 지키

는 종전의 생산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이 확산된 것이 주요한 배경이었다.

생산구조의 혁신은 종합과 전문 공사의 구분 없이 건설공사 수행능력과 기

술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에게 많은 수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설기술의 융･

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종합과 전문업체간의 

건설공사 수주현황이 매우 불균형 상태에 있고 전문건설 업종의 특성을 살리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현실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 비하여 전문건설업

체들이 제도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다

는 업계 특성 상 대형 건설업체에 비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설생산구조 혁신은 1976년에 건설업의 종류

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지 42년 만에 시행되었다. 건설산업

의 기나긴 역사에서 획기적인 생산구조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과 전문의 상대방 시장 진출 현황은 매우 불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전문건설업 대응 방안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skpark@ricon.re.kr)

Ⅰ. 서 론

Ⅱ.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Ⅲ. 전문건설업 대응 방안

Ⅳ. 결 론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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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측면에서 업체들의 생산구조 개편

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에 대한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르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의 내용과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문건설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1.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간의 불공정 경쟁 발생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본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 건설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산체계 개편 이후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업종은 전문업

종에 비해 등록기준의 요건이 높기 때문에 해당 종합업종의 시공분야에 해당

하는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능면허로 기능하고 있어 종

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입찰참여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반면에 전문업체

는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

만 당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경쟁

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종은 기술인력 5∼6인, 자본금 3.5∼5

억을 등록요건으로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2인 이상, 자본금 1.5억 

이상 정도에 불과한 전문건설업종의 등록요건에 비해 우위에 있다. 하나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려면 인력과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

이다.

2. 소규모 전문공사(2억원 미만)에 종합건설 업체의 실질적 참여 허용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종합건설업체는 2023년까지 2억 미만의 전문

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을 무

차별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규모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Ⅱ.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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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실제 발주 금액이 소액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고 낙

찰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 〈표 1〉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례와 같이 순수한 전문공사의 금액은 1.8억 원이므로 당초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공사임에도 여기에 관급자재 0.8억 원을 포함하여 2.6

억 원에 상당하는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

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당초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

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영세 전문업체 피

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표 1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참여 현황

(단위: 억원)

발주금액 관급자재 합계 낙찰업종

1.8억원 0.8억원 2.6억원 종합(토건)

1.7억원 1.3억원 3.0억원 종합(토건)

1.6억원 0.5억원 2.1억원 종합(건축)

1.8억원 0.6억원 2.4억원 종합(조경)

0.9억원 2.8억원 3.7억원 종합(조경)

1.2억원 1.8억원 3.0억원 종합(토건)

3.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의 불균형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한 낙찰결과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

체 간에 불균형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 규정도 당초 취지보다 취약하

여 많은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수주시장을 잠식당해 생존기반

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체계 개편 효과로 기대했던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시장 진출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표 2〉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30

일 기준으로 종합공사 2,713건과 전문공사 3,114건을 합하여 모두 5,827건

이다. 종합공사는 46.6%, 전문공사는 5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공

사의 개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토목공사의 비중이 건축공사에 비해 높

은 것은 2021년에는 공공부문만 상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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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공사의 입･낙찰 건수

(단위: 건, %)

자료: 전문건설협회 내부자료

표 3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공사의 입･낙찰 금액
(단위: 십억, %)

자료: 전문건설협회 내부자료

공사 분야 발주현황(건) 수주현황(건)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

토목
1,833

(67.6%)

151

(발주건수의 8.2%)

건축
659

(24.3%)

12

(발주건수의 1.8%)

조경
221

(8.2%)

39

(발주건수의 17.6%)

합계
2,713

(100.0%)

202

(발주건수의 7.5%)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

토목
2,398건

(77.0%)

625

(발주건수의 26.1%)

건축
281건

(9.0%)

140

(발주건수의 49.8%)

조경
435건

(14.0%)

86

(발주건수의 19.8%)

합계
3,114

(100.0%)

851

(발주건수의 27.3%)

낙찰업체 분야 발주현황(십억) 수주현황(십억)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

토목 1,100.8
71.6

(발주금액의 6.5%)

건축 501.5
5.2

(발주금액의 1.0%)

조경 101.3
11.5

(발주금액의 11.3%)

합계 1,703.6
88.3

(발주금액의 5.2%)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

토목 852.1
158.0

(발주금액의 18.5%)

건축 92.7
42.0

(발주금액의 45.3%)

조경 156.4
34.4

(발주금액의 22.0%)

합계 1,101.2
234.4

(발주금액의21.3%)



62

건설정책저널 |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표 3〉의 우측은 상호시장 개방된 건설공사의 낙찰현황이다.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사례는 202건으로 발주건수의 7.5%에 해당한다. 전

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사례는 851건으로 발주건수의 27.3%에 해

당한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12건에 불과한 

반면,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한 사례는 140건으

로 49.8%를 차지하여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표 4〉와 같이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문업체가 종합업체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전문공사 입찰 참가 현황

(단위: 억, 개)

공사명 전문공사 순공사비 전문업체 종합업체 낙찰결과

수장고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 5 85(20%) 345(80%) 건축

국도15호선 포장 보수 포장 1.8 227(40%) 334(60%) 토건

술역항 선착장 확장 수중 3.2 66(34%) 126(66%) 토목

자료: 전문건설협회 내부자료

1. 본질적 대응 방안 : 건설 업종 시스템의 효율적 기능 회복 필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하고, 

종합건설업체에게는 ‘복합공사 하도급’, ‘전문공사 원도급과 하도급’을 허용

하였다. 종전에는 종합건설업체는 단일 업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며, 복합공사인 경우에도 하도급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결론적으로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나의 업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를 원도

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 방안

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업종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 종합업종은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를 분해하면 전문업종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개의 전문업종으로 이

루어진 건설공사도 있고, 단일의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도 있다. 여

러 개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나 해당 전문건설업

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고, 하나의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는 

Ⅲ. 

전문건설업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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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을 가진 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하는 것이 업종분류 원칙에 부합한다.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정하

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건설업종에 따른 업무영역과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주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

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러 개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라면 발주자는 종합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개

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하나의 업종으로 구성

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해당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

설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등록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洲에서도 단일공종으로 구성된 전문공

사는 해당 전문업종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1)2)

종합건설업체에 단일의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 도급을 허용한다

면 장래에 전문업종의 존재 의미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종합

업종만 등록해도 종합공사･전문공사, 원도급공사･하도급공사 모두 도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업종을 등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종합업종 등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사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의 

이원적 업종체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게 될 수 있다. 산업생

태 차원에서도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종합업체가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

고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향후에는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

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원적 업종 분류 체계의 원리에 부합한다. 

2. 단기적 대응 방안 

 (1) 2억 원 미만 공사 기준 산정 시 관급자재 제외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2023년까지 종합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

1) 이종광 외(2018), pp.20-29, 이종광･박승국(2018), p.18 참고.

2) 예외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洲에서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종과 유사한 General 

Engineering(A)의 경우 단일 업종의 전문공사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종구성

이 비교적 단순한 토목공사의 성격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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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실제 공사비는 2억 원

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공사이지만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당초 순공

사비가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공사가 관급자재 포함하여 2억 원 이상

으로 됨으로 인해 종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

공사라도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종합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전문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순수 공

사비를 위주로 판단하도록 하고 관급자재는 공사비 산정에서 배제하여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를 편법적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 종합업체가 입찰 참

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장혼란 방지를 위한 발주가이드라인 제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을 위한 것으로, 대업종화 시행과 더불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

를 위해서는 종합공사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전문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체 진출이 허용된 종합공사 3,529건(2021.4.30. 기준) 중 2개 

업종으로 구성된 공사 1,367건을 분석한 결과3) 대업종화시 1개로 통합되는 

업종으로만 구성되는 공사는 314건으로 23%이며,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1,053건은 대업종화 이후에도 2개 이상의 전문업종 보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부 조경, 토목 분야에서는 대업종 1개의 보유로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하

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합공사 진출을 위해서 복수의 전문업종 면허 보유가 

필요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현행 전문업종과 대업종 발주 면허수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종합공사의 발주 시 대업종화 된 1~3개의 면허 조합으로 전문업체

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전문협회의 조달청, 아이건설넷 발주 공고 분석결과. 202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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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업체의 업종별 특성과 직접시공 역랑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축업종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려면 해당 

공종의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게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과 싱가포르는 전문업종의 해당 

업무내용에 대한 시공자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작은 규모의 전문공사에 지금과 같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문업종의 존재의 의미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향후에도 전문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복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종합업

체를 선택할 것이고, 종합업체에게는 낮은 진입장벽의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종합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역량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시장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업종에 수주기회를 보장하여 전문업체들이 자신들

의 강점인 직접시공 역량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건설업역 개방 상황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당초 생산구조 

혁신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생각해 볼 일이다.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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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로부터 람다, 뮤에서 오미크론까지... 평소에는 복잡한 수식에서나 접

하였던 낯선 그리스어가 코로나 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늘도 지면과 방송

에 넘쳐나고 있다. 한때 신속한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한 팬데믹 극복이 멀지 

않았다는 인류의 희망을 비웃듯 지속적인 코로나 변이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제어가 될 것이라

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듯 싶다. 

국내 건설산업은 코로나 창궐 이전에도 과거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급

격한 사회, 산업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었다. 기술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수급 부족, 폭증하는 민원, 그리고 레미콘 8.5제 및 주간 노동시간 52시

간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원가상승 부담은 

물론 공기준수와 품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연초부터 

전세계를 뒤덮은 팬데믹(pandemic) COVID (COrona VIrus Disease)-19

는 국제운영 질서의 중심축이 된 세계화와 그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구축된 

국가간 서플라이체인으로 인해서 관련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코로

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사회적 변화는 다방면 영역에서 산업차원의 문제점들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은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기관들이 일순간에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을 

OSC 생산방식 활성화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jsyi@ewha.ac.kr)

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즈음하여

Ⅱ. OSC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Ⅲ. 국내 OSC 확산을 위한 개선 방향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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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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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일상생활에서도 온라인게임의 급격한 확산, 배달음식의 비중이 

폭증하는 등 비대면(untact) 위주의 산업이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체계가 비대면 위주의 생산활동을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통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중심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운영

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도 하다. 국내 건설산업은 코로나의 격랑이 덥치기 이전부터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건설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

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총체적 해결방안으로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현장중

심 생산체계가 아닌 탈현장 생산 및 현장설치에 기반한 OSC (Off-Site 

Construction, 이하 OSC) 방식의 활성화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OSC라는 용어는 플랜트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건축분야

에서도 탈현장 공법, 프리패브(Prefab.) 공법 혹은 공장생산건축이라는 의미

로 활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OSC는 현장 시공작업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

해서 건축물이 설치될 부지 이외의 장소에서 부재(element), 부품(part), 선

조립 부분(pre-assembly), 유닛(unit) 등을 생산 후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 

및 시공하는 건설방식으로 그 대상 범위는 건축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비구

조 요소, 기계, 전기, 설비 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OSC 생산방식은 

부품 소재(철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체 내력방식(벽식 구

조, 기둥보 구조, 입체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OSC의 필

요성을 국내외 정책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해 되짚어 보고, OSC 방식이 국내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향후 발전 방

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각국 정부와 선진기업들은 국가, 사회적으

로 혹은 건설 산업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OSC 기반 건설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소

기술 개발은 물론 제도 및 정책부분에서도 OSC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기업들은 OSC기반 생산방

Ⅱ.

OSC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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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관련 정책제

도 미비, 각종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기준 부재, 핵심적인 요소기술 미숙성 

등으로 인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건설산

업이 국내외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산업적 변화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에 OSC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OSC 

방식의 국내 확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방안 도출에 시작점을 삼고자 한다.

1. OSC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생산성 혁명을 추진 중

에 있는데, 영국의 「Construction 2025」 및 「GSC 2016~20」, 일본의 

「i-Construction」, 싱가포르의 「건설생산성 로드맵 2020」 등이 대표적 사

례이다. 과거의 전통적 건축 생산기술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건축분야에 

OSC, BIM, 3D Printing, 드론, 지능화 장비개발과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 선도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OSC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공장제작을 기본으로 하는 「조립식 건축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수립

(2016.10)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중국전역의 신축 건물 중 OSC 기반으로 

30% 이상 제고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일본은 건설산업 혁신을 목표로 정보화시공,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i-Construction」 으로 대표되는 건설 생

산성 혁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토목공사에서 조

사, 측량, 설계, 시공, 검사 등의 프로세스에서 종이도면을 전제로 한 기준을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준 및 지침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ICT 시공 활

성화를 견인하고 있다(2016). 

영국 정부는 「Construction 2025」라는 건설 생산성 향상 전략을 통해 사

업비 및 총 생애비용 절감, 공기단축, 온실가스 저감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에서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를 달성

하기 위한 주제별 세부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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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도력 육성’,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주요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건축자동화/지능화/정보화, 공업화 건축, 건

축생산시스템 혁신기술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확보를 통한 새로운 

건설산업 성장동력 창출 등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제6차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2017.12)에서는 노동생산성 40% 향상, 근로시간 20% 단축, 

사망자 수 30%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건축 프로세스의 효율화, 스

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 혁신을 지원할 것을 표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의 확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는 바, 미래형 주택보급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공업화 주택의 제작비용 절감, 주거성능 향상을 통한 

주택보급 확대 기반 확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2. OSC 관련 시장 및 산업 동향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산업들의 변화가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

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이 건설 목적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재 생산이 가능

해지면서 OSC 방식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2000

년대 이후 OSC 관련 신기술, 신소재, 공법개선이 꾸준하게 발전해 오고 있어 

최근 적정 품질 확보에 고민하고 있는 주택공급자들에게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OSC 방식은 건설생산방식으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통합

적인 공급사슬과 부재 생산방식, 공급업자 등과 함께 설계부터 생산까지 통

합된 체계로 목적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기, 품질 등의 요구조건 

부합에 큰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OSC 방식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생산체계에 새로운 혁신을 선도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미국 Katerra의 오프사이트 공장에서는 첨단 제조라인 및 생산 시스템, 자원 

계획 시스템, 제품 및 프로젝트 엔지니어링과의 통합 시스템 등을 갖춘 자동

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또한 싱가포

르 최대 건설 회사 중 하나인 Straits Construction Group은 다양한 OSC 

부재를 생산하는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여 벽･바닥･슬래브 패널 뿐만 아니라 

주방 및 욕실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48개의 주택을 60명의 인력으로 10일 이내에 건설할 수 있는 생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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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국내에서 최근 국가 R&D 과제를 통해 건설생산 혁신도구로서 OSC 방식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OSC 방식인 강재모듈러와 PC(Precast 

Concrete) 구조 공동주택 실증사업들이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특히 

1990년 초 정부의 대량주택공급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되었으나, 고층화에 

따른 구조기준 미비 및 공법상의 문제와 일부 업체의 부실시공이 부각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퇴출되었던 PC 공동주택은 LH, SH와 같은 공공발주기관의 관

심 속에 재차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그 성과추이를 민간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 절에서 국내외 OSC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향후 OSC가 

국내에 정착되고 발전함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개선 방향을 주요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OSC 국내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인 생산체계와 

확연하게 상이한 OSC 프로세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아직 시장성 및 

기술력의 관점에서 산업기반이나 참여자의 역량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바, 필요성과 효과성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 발주제도 및 업역규제 관련

발주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턴키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제도가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설계를 지원하며 특히 전기, 소방에 대한 분리 발주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OSC 프로젝트의 경우 모듈러나 PC 제작

의 노하우가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만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통합발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추천되지만, 분리발주의 경

우에는 OSC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여 전반적인 설계단계를 수

행될 수 있도록 기획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함에 있

어서는 단순 가격위주 평가가 아닌 기술에 대한 평가요소가 상당 부분 고려

되어야하며, 입찰과정에서 기술제안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술제안입

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도입이 활성화할 수 있

Ⅲ. 

국내 OSC 

확산을 위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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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에서 개선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OSC 프로세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제안서의 작성

과 평가절차, 계약당사자간 책임분담구조를 입찰단계별로 명확하게 구성하여

야 할 것이다.

∙ 세제 및 금융지원 관련

OSC 생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사업초기 생산라인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높으므로 공장부지 및 설비 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필요성이 크다. 또한 OSC 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

택지 우선공급과 용적율 완화와 같은 지원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장수명주택 

사례와 같이 공사비산정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OSC 확산에 효과

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인 발주가 개별 사업별로 진행되지만, 

OSC 도입초기에는 적정 발주물량이 보장되어야만 공급자들이 생산라인 구

축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공공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 인력양성 관련

기술자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 기능공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식전달과 

경험구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자 및 관리자 교육관점에서 보

면 OSC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 설계, 공장-현장연계 공급사슬 관리, 목표

기준 통합 설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존 사업관리 항목에 추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공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조선업 등 여타 제조업 종사자들

에 대한 교육 등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OSC 산업생태계 구축지원 관련

전통적인 현장중심의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의 생산개념을 접목한 OS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이나 일부 단계

에서 단편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바, 이에 생산기반 

구축 측면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기반 구축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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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신기술, 신공법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수반되

어야하며, 특히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만 지속적인 

미래유망기술 개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비의존도가 높은 OSC 

특성을 감안하여 장비산업 육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최근 고성능/친환경 자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자재들을 OSC 부품화하여 생산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시장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는 인력감축, 폐기물저감 등에 대한 OSC관련 기술제안 인센티브를 확대하

고, 건축물 인증제도 정비와 공업화주택 인증제도/공장인증제도 실효화를 위

한 정립을 통해 산업선진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고용촉진과 R&D 지원,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OSC 산업 생태

계를 건실하게 구축해야할 것이다.

코로나는 아직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수

많은 위기와 마찬가지로 종극에는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촉발

한 언택트(untact) 시대는 그간의 사회상과는 완전히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건설산업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기

능인력 수급의 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빈번한 민원발생 등으로 야기되고 있

는 시장악화 상황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건설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Off-Site 

Construction 생산체계로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능인력 중심의 현장생산방식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공장생

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하여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화된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기반 및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혁신적 

건설생산방식인 OSC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있어 총체적이

고 통합적인 혁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중심 생산체계라는 전통적 

한계를 벗어나 탈현장 건축생산시스템(Off-Site Construction)으로의 혁신

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건설산업이 그간 누적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

여 한층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생산체계의 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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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인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나아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여러 개별 법률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법률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억제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건설현장은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필연

적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산업재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필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전혀 새로운 법률의 제정 논의로 

이어졌고,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사업이나 사업

장을 제외하고 20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역시 2021. 10. 5. 제정되었고, 마찬가지로 2022. 1. 27. 시행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경영책임

자를 수범자로 한다. 그렇기에 형사 책임의 주체 역시 경영책임자라고 명시

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들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전략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yjung@yulchon.com)

신원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wjshin@yulchon.com)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경과

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및 정부의 대응 현황

Ⅲ.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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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는 등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더욱 고심하고 있다. 건설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근

로자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해

당 도급인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도 하기에,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하는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해질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여러 회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기존 조직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는 법정 안전 관련 인력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및 감독, 

수사 등을 위하여 조직을 패견하였고,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한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률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중대재해처벌

법이 곧 시작되는 시점인 현재에 이르러, 각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의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상술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중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

로 법이나 시행령의 문언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

응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숙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가장 중요한 조치 사항 중 하나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

Ⅲ.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업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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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
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
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
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하
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
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
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
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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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나아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배보하였다. 이러

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1)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경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 관리, 일반

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2)

●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있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3)

● 고용노동부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

● 나아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5)

● 협력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

여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6) 이와 같이 “안전보건 수

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7)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하여금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지배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중대재해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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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에

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해당 법인 역시 양

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안전보

건 확보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

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

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에 관한 선례가 축적되

기 전까지는, 법률의 문언이나, 제정 목적,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

이나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의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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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모글루(Draon Acemoglu)와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쓴 '국

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는 경제성장과 정치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이냐에 따라 경제제도의 포용

성이 결정짓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포용성 정도는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정치제도는 

경제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과 관

련된 제도는 공공이나 민간이 부동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및 

역할을 규정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개입하

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 개선 차원

에서 주택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구입능력 제고 측면에서 개입한

다. 시기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각 시기에 따라 경제활성화 정책과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 등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부동산공급 등의 정책들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IMF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2005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수요 안정화 정책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동산 정책

진창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jin@hanyang.ac.kr)

Ⅰ.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부동산정책

Ⅱ. 부동산시장 환경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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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기 신도시 공급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매매수요의 전세수요 전환 그리고 이어진 전･월세 임대시장 불안이 있었다. 

2013년 이후 주택금융규제 및 공급규제 완화 대책 등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

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2016년 시장의 유동성 확대 및 주택공급 불안에 따른 

수요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이 각 시대의 부동산시장에서 해결해야 하

는 당면과제로 이어져 왔다. 

또한, 정부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단기적인 수

요중심의 정책들과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장기정책들이 병행되었다. 정부가 

직접공급 및 수요의 직접통제 등 시장에 개입하는 직접개입방식이 있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 규제 정책과 

같은 가격통제 방식 등이 있다. 

반대로 간접적인 정부개입은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으로부터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각종 조세 정책과 보조금 정책, 금융지원정책이 여기

에 해당한다. 다만, 시기별로 아쉬웠던 점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

나는 단기 수요정책 중심의 조세 및 금융정책 중심의 수요정책을 활용하였

고,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장기 공급정책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져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 주요 시기별 부동산 정책변천사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200만호

건설계획

부동산실명제도입

1가구2주택양도세중과

6억이상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의무화
재건축기준강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지정

종합부동산세도입

투기지역LTV강화

토지거래신고폐지

분양권전매한시허용

수도권

25만호공급
수도권매년

600만평

공공택지공급

2기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수도권

164만호공급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행복주택

도시재생특별법

수도권30만호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공공분양

물량축소

투기과열지구해제

재건축규제완화
강남3구투기지역해제

주택건래신고지역해제

미분양주택양동세,취득세감면

분양가상한제폐지

취득세개선

재건축초과

이익환수한시중단

생애최초주택구입

최득세면제

전월세부담완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가계부채종합대책

DSR도입

투기과열지구확대

대출규제

다주택자세금강화

분양가상한제적용확대

부동산3법

2.4대책
공공임대
100만호

주택보급률
100%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21.6=100)

지가변동률

행복주택/뉴스테이

총30만호공급

2021201720132008200319981993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확대

 자료: 2021년 주택학회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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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영향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왔다. 

주택담보비율(LTV:Loan to Value), 원리금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SR:Debt Servcie Ratio) 등이 대표적이며, 이 같은 제도

를 이용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수요억제를 위

한 수단으로도 활용해 왔다. 주택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총수요를 조절하는 역

할로 LTV, DTI가 주로 활용되지만, 궁극적으로 2차 시장의 MBS 발행을 통

한 주택시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상품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조달 금리

는 낮추어주는 제도적인 장치의 기능 또한 LTV, DTI 비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 수요를 활성화 또는 안정화를 위해 활용

된 LTV 및 DTI 비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단순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면, 부동산시장의 특성은 

하방 경직적 또는 하방 비탄력적인 시장의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주택시

장이 하락세를 경험할 때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비해 동일한 탄력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요가 하락하더라도 호가 가격은 기존의 매매가격

대에 멈추어 있고, 그 사이 시장 물량은 체결되는 거래가 없고 시장에 재고 

물량으로 쌓이게 된다는 점이다(Case and Quigley 2008). 이는 행동경제학

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versky and Kahneman 

(1992)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손실을 회피하고

자 하는 경향(Loss Aversion)이 있다고 말한다. 이익에 대한 만족보다 손실

에 대한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주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다(Genesove & Mayer 1997).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의 하

락세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하방경직적인 시장상황이 형성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 Shiller(2003)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저금리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어주는 기본적인(Fundamental) 변수가 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주택시장의 

버블을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이 바로 주택시

장의 가격상승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

추어 주택구입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어주고, 주택시장의 LTV와 DTI 규제를 

Ⅱ. 

부동산시장 

환경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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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해제 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탄력적으로 증가하여 주택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이후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상승에 

비해 하락하는 정도가 경직적(Skicky)일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금융의 규제들은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후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경기 활성화 또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단기

적 정책목표 하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이후 발생할 사회적 비효율이 크다 

할 수 있겠다.

2. 비제도권 부동산금융시장의 제도화 및 투명성 증대

우리나라에는 전세시장이라는 임대차시장이 존재한다. 전세의 기능에 대

해서는 고금리 시대에는 전세보증금을 고금리로 운용하며 선취월세의 기능이 

있다. 최근에는 투자재로서의 주택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가설의 기능도 해석

이 가능하다(이창무 2012). 즉 전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에 약 

60~80%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민간 사금융을 통해 차입으로 활용하는 경우

에는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목적으로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투자가 가

능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레버리지 투자일수록 변동성이 강

한 시기에는 위험이 더욱 커지는 법이다.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에 

대한 전세라는 비제도권 금융제도의 역할에 대해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

한 시점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자본의 여력을 바탕으로 전세라는 비제도권 부채를 

활용한 갭투자의 경우 그 자산투자 수요가 가세함으로 오른 전세가는 자본 

여력이 없는 임차인들에게는 높은 임대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주거수준을 

낮추어야 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대출기관별

로 정량적인 판단이 되고 위험관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나, 비제도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태이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기에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임차인들에게 위험이 전가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주택보증업무를 담담하는 HUG의 보증규모가 많이 증가하였고, 

재정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운용

배수가 47.4배로 총 보증한도 50배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 이면에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전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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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며 이 부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금반환보증 등 개별 차주 단위

에서부터의 리스크관리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재원

주택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며,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의 시

차가 발생하고 이 대규모 공급의 시차가 주택시장의 사이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임덕호, 진창하 2019).

주택시장과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안정성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향후 주

택공급정책 중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공공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주택, 

임대주택공급확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속적

인 지원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본주택 또는 원

가주택 등과 같은 보편적 주거복지의 확대 역시 그 주요 재원이 주택도시기

금을 포함한 공공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주택시장 여건 및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

로 조성액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시장에 규제가 강화

되고, 주택공급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주택보증의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운용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21년 5월 발표

된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기준 사업비가 8조 

2,462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족한 재원을 국민주택채권 발행 (연평균 15조 

3,962억원), 주택청약저축 민간예수금(연평균 18조 5,05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연평균 9,900억 원)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 5년은 주택시장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은 주택경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항상 

지속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의 확대 후에는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 자가소유 촉진 등의 정책목표에 따

라 민간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따

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공

공의 운영은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

공의 역할을 공익성이 강화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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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조성

국민주택채권 97,370 124,474 159,307 151,162 187,046

청약저축 112,691 162,453 190,685 170,708 211,701

융자금회수 101,133 135,148 133,914 94,818 148,798

복권기금전입금 4,880 5,380 5,672 5,504 5,504

이자수입 등 32,857 31,345 54,020 151,701 145,005

전기이월자금 104,791 188,091 130,791 119,321 304,978

계 453,722 646,891 674,390 693,213 1,003,031

운용

출융자사업 158,516 159,137 210,626 256,699 288,289

임대주택건설 35,887 40,445 64,285 130,902 150,470

분양주택건설 48,777 9,846 5,211 2,973 1,449

수요자지원 73,838 108,375 113,216 88,095 99,122

주택개량 등 14 471 27,840 31,364 28,421

도시재생 - - 74 3,365 8,827

차입금상환 등 170,352 258,111 297,404 347,943 382,838

지급준비자금 124,854 229,643 166,360 88,571 331,904

계 453,722 646,891 674,390 693,213 1,003,031

자료: 주택도시기금(2021)

2021년 현재 우리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 부동산시

장의 정보 투명성과 정보체계의 구축은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관

점에서 향후 추구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다. 역사 속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

한 도서의 보급으로 지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지식의 평등화가 진전되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이전에는 볼 수 없

었던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산업의 각 분야에 이러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신기술의 수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투자 분야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투자가 시도되고 있다.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도 공간입지 분석 및 수요분석에서도 프롭텍(PropTech) 기술이 접목되어 의

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야에서도 이제는 기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한 임차인들의 주거현황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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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약자들에 대한 구체적

인 통계기반이 마련되어야 사회적인 자원이 이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다. 공

공의 자원이 적재적소, 알맞은 시간에 사회적인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사회의 포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알맞은 주거

형태의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어

디에 얼마나 사회적인 자원을 재분배해야 하는지 정교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

받침 될 수 있다. 또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IMF를 맞으며 산업화 및 고도

성장시대를 이끌어 주신 주거지원이 필요한 우리 노령층에게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산업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4차 산업의 기술을 중개, 개발, 투자, 시장분석, 

감정평가, 임대시장 분석, 조세제도 등에 접목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지역 또는 도시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한

다. 첫째, 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또는 1인당 GDP 총 생산액이 증가했

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용증대를 통한 도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도시가 성장하게 된 그 원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

본의 집적 2) 인적자원의 개발 3) 기술의 진보 4)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였다

는 점이다. 즉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및 고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본의 집적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본의 교육과 확충이 필

요했으며, 특허 및 신기술의 개발 후 접목을 통한 기술의 진보가 있어야 했

다. 집적의 경제는 우리가 중간재를 공유하고, 노동력을 쉽게 조달하는 역할

을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뒤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분

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위의 조건을 대부분 

갖춘 경쟁력이 뛰어난 도시이다. 

주택수요는 주택공급에 비해 매우 탄력적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자본

이 집적되고, 교육 등의 뛰어난 인프라를 통해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미 대

도시로써의 집적의 경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서울의 성장은 여전할 것이며, 주택수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는 실제 거주하는 수요에 비해 

Ⅳ.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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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에 관계없는 자본의 투입만 필요하므로 더욱 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각 도시 간 성장이 차이를 보일 때 각 도시에 사는 젊은 

층들이 새로운 도시로의 이주는 즉 새로운 도시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탄력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특히, 인구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에는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도시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수도권 및 지방의 양극화는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베노믹스

로 인한 수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수출 대기업이 분포해 있는 거대도

시에 집중되었다. 이런 거대도시의 성장과는 달리 젊은 인구가 고소득 일자

리를 찾아 떠난 지방도시는 노령인구로 재편되어 주택가격은 물론 도시경쟁

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각 중소도시의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쇠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인접경제권과의 클러스터 등을 통한 산업재편 등 산업구조 관점에서의 접근

이 필요하다. 지방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지방도시의 주력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1) 재정투입을 비롯한 자본의 집적 2) 인적자본의 개발을 위한 

교육여건 강화 3) 산업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의 진보 4) 집적의 경제가 일

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서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경제 거점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추진 등 여러 대책이 병행되어야 주택수요의 분산 및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2021년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

책대안에 논의 역시 활발하다. 2017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시카고대학의 

경제학과 탈러 교수가 저술한 ‘Nudge’라는 책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합리

적인 선택을 하는데에 중요한 것이 ‘부드러운 개입이나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이라 주장한다. 부동산시장 내 모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

는 부드러운 개입(Nudge)이나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이 중요하다. 부동

산개발, 중개, 임대시장 등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

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부동산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사회적 포용성이 증대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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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는 곧 경제제도적 관점에서의 포용성도 증대되어 경제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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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지

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급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

기문제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나타난 민간의 과다한 개발이익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삶의 기반인 주

택을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더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데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 개발사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성의 확대나 개발이

익의 환수와 같은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공공성의 확대는 공공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성원가 

수준으로 주택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이슈

- 개발방식 및 개발이익 환수를 중심으로 -

이현수 LH공사 인천지역본부 처장

(hyun@ih.or.kr)

Ⅰ. 들어가는 글

Ⅱ.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법룰의 비교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쟁점 및 이슈 분석

Ⅳ. 부동산개발사업의 쟁점 및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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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들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현행 부동산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법제에서 가능한 사안이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을 중심으

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주장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부

동산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목적

공공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법률로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관련 법률을 제외한다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

법｣(이하 ‘공공개발사업 3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몇 년 사이에 시행된 사업지구를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 대부분

의 주택지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일부 민간사업

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졌다.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

지조성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1･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

성되었고, 현재 지구지정에서 보상단계에 있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

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선택한 법

률이 달랐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 법률의 제정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은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어 수도권 

등 대규모 도시의 주택난이 시작될 무렵인 1980년대 말에 ‘도시지역의 시급

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법 제1조)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 토지보상, 공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의 택지조성사업과 1･2기신도시 조성사업에 활용되어 왔다

가, 부동산시장이 하락한 2010년 이후에는 이 법률로 지구 지정된 지구가 거

의 없고, 2014년에는 법률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제정되어 최근의 대부분 

Ⅱ.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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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법 제1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개발･보상, 공공주택의 건설･매입･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계승)에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도시개발을 도모’(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되어 대부분 소규모로 토지소

유자나 지자체 단위에서 기성시가지에 연접한 시가화 조성을 하는데 활용되

어 왔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 토지보상, 환지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법률의 명칭이나 제정 목적에서 보았듯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목적이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

한 원활한 주택공급인데 반해, ｢도시개발법｣은 일반법이고, 무질서한 시가화

를 막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이나 

인･허가 등 개발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으나, ｢도시개발법｣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

소들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의 입지도 각 법률의 목적에 맞게 크게 차이가 있는데, ｢택지개

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시급한 주택난 해결을 위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 외곽(그린벨트 밖)의 농지와 임야를 대상(간선시설설치비 

부담 과다)으로 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저렴한 서

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의 원활함과 도시에의 접

근성, 저렴한 사업비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 등의 대도시에 가까

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은 기존 도시와 

연접하여 지정되었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가 가장 서울에 근접해서 지정되

었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그린벨트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2기

신도시는 위례와 판교를 제외하고는 화성동탄이나, 평택고덕, 양주옥정 등 대

부분 서울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주된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의 해소

가 목적이지만 그 근본은 토지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어서 토지를 시급히 조

성해서 주택용지를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 주택공급의 

계획시에 임대주택(40%이상)과 분양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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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과 민간건설의 비율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공공주택특별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의 조성사업과 공공주

택의 건설 모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의 비율에 있어서도 

공공주택(공공이 사업시행자)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하고 이중 공공임대주

택이 35%이상, 공공분양주택이 2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단순히 도시의 주택난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훨씬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한 명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민간의 무질서한 시가화 확장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토지조성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더해, 민간 개발(환지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의 주택건설에 대한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방식

공공부문에서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는 사업인정 

고시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를 

통해 토지의 사용 및 수용과 각종 계획의 확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핵심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과 실시계획 승인이라 할 수 있다. ‘공공개발사업 3법’은 지정권자와 사업시

행자 지정,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서 대체로 큰 흐름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첫째, 지정권자를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장관이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지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원칙적인 

지정권자로 하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토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실

제로 택지지구를 대부분 시행한 LH사업 중 신도시와 같이 국가가 필요로 하

는 대규모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였고, 100만㎡미만의 중･소규모의 사

업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였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은 택지지

구와 유사하게, 원칙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50만이상 도시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택지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은 일반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

정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상 대규모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장관

이 지정하고,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국

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인 사유는 그린벨트(GB) 해제(권한 : 국토부장관)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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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대체로 유사하나,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

발촉진법｣은 ① 국가와 지자체, ② LH, ③ 지방공기업 ④ 국가･지자체･LH･

지방공기업과 공동사업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 같고, ｢도시개발법｣도 ①~③

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으나, ④ 토지면적 2/3이상 소유한 토지소유자, 그

들이 설립한 법인 ⑤ 주택사업자, 건설사업자 ⑥ 1-5호가 설립한 법인이 포

함되어 민간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개발사업 시행의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서 절차는 ‘공공개발사업 3법’이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업시

행자로 되려는 자가 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곳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제안을 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등의 공람(필요시 공청회)을 통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법률에 의

한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이루어진다. 지구

지정은 사업 착수의 시작으로,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인정 권한(타인

토지 출입 등)이 생기게 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행위제한의 의무가 부과된

다. 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지구계획)을 수립하

여 승인 신청하면, 각 행정부서와 교통･교육･환경･재해 등에 대한 협의를 거

치고, 통합심의위원회(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권자의 지구계획 승인이 있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개발법｣은 위와 

같은 절차이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다.

넷째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의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타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의 의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 ｢공공주택특별법｣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조항을 담고 있는

데,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법”)의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의 확정(승인),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해제를 한 것으로 보

는 등 9개 법률에서 정한 법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인･허가 의

제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3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인･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개발행위의 허가 등 20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법률의 인･허가 의제나 적용의 특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비해 적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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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이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건설

까지 하여야 하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에서도 유사하게 

31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비해서는 타 법률의 의제나 적용의 특례와 같은 혜택은 적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공공성이나 시급성이 낮기 때문이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절차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은 

조성토지의 공급 및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환수이다. 사업시행자에게

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게는 공급

과 개발이익의 환수가 더 관심사항일 수 있다. 이완 관련하여서는 ‘공공개발

사업 3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로 각각의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은 유사

하고, ｢도시개발법｣과는 차이가 있다. 상업용지 등 영리성 토지는 ‘공공개발

사업 3법’이 공히 입찰의 방식(감정평가 후)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주택용지와 국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공공용지의 공급 규

정은 ｢도시개발법｣과 다른 2개 법률 규정이 다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

지개발촉진법｣의 공급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용지 분양용과 단독택지는 추첨

의 방식(감정평가 후)으로 공급하며, 이주자택지와 공동주택 임대용지 및 공

공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법｣에서는 공

동주택용지 분양용은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가격으

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자주택

용지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당초 감정가격이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2개 법률

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2개 법률과 ｢도시개발법｣이 공급규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

업지구에서 서민주거용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급가격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과 공개에 관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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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 같으며, ｢도시개발법｣에서는 ｢택

지개발촉진법｣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주택용지 등의 공급에 있어서 서민주

택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조성원가의 산정과 공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나,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목표이고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토지가 거의 없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조성원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성원가의 산정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타시설설치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

며, 직접비라 할 수 있는 용지비와 조성비가 전체의 85%정도이고, 나머지 항

목이 15%내･외이다. 조성원가의 산정은 개발이익 추정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단순히 보상금에 비해 조성원

가가 높다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조성원가의 구성과 산정방식에 따

르면 보상금 수준에 비해 조성원가가 4-5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

는, 공공사업시행자는 취득한 토지의 50% 내외를 도로, 공원 등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단지조성비(기반시설비 포함)의 총액과 토지취득비 

총액이 거의 모든 사업지구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성원가

는 직접비만으로도 토지취득비의 4배가 되고, 여기에 간접비(15% 내외)를 더

하면 조성원가는 토지취득비의 5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런 점을 토지보상대상자 모두에게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서 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부분은 ‘공공개발사업 3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개발부담금 납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개발 3법 중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

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만 납부대상이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된 민･관공동

사업 이윤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만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에 사업자의 총 이윤율을 6%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공

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시행한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 납

부하고 대부분은 임대주택 건설이나 주거복지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재투

자를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

업으로 공공부분에서 환수해서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하는 규정이나,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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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민간에 의해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된 특

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1. 개발방식 등에 관한 사항

‘공공개발사업 3법’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은 2014년 폐지 논의 이후에

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공공

주택특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만 공공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의 사업방식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입장

에게는 다 같은 주택사업을 위한 공공조성사업으로 이해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3기 신도시의 발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로 정책이 전환된 

이후의 사업들은 국민에게는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인

식될 것이고 개별 법률의 목적 등은 크게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추진된 사업지구들은 개발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

상입지나 지구지정의 효과 측면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만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를 

대상지로 하는데 비해 현재의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은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 지정되고 있고, 각종 타 법률에서 정

한 인･허가 의제를 공히 유사하게 받고 있다. 사실 법률의 규정은 제정 목적

에 맞게 사업대상지 지정이나 시행자 요건, 인･허가권자 및 인･허가의 효과, 

공급규정 등이 서로 부합하게 되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이 지정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혼란이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방식(법률의 선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는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는 사업추진상 공적인 혜택이 부여되었으

므로 공공주택으로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

법｣인지 ｢도시개발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용수용 등을 통한 공적개발은 

개발 방식과 조성용지 공급에 있어서 민간에 용지를 매각하지 말고 공공기관

에서 건설해서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쟁점 및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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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현행 방식

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같이 공공주택의 의무 비율, 공급규정,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용지 사업자(공공에서만 전면 분양)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급한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측면에서 공공사

업지구에서 공공의 역할 확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주택특별대책 수립이전

까지의 주택의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보면, 민간이 자체사업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거나 공공 조성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에서는 

LH가 대부분 공급하고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 수준

인데, 공공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LH는 대체로 한 해에 최대 8-9만

호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LH의 주택공급 역량을 더 확대한다고 하

여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3기 신도시만 해서도 25만호이고 중･

소규모 택지를 포함한 주택특별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지구 전체를 합하면 계

획물량만 100만호 이상이 될 것이므로 공공에서 모두 맡아서 하려면 우선 시

간적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LH의 예산과 인력 등에

서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 조성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의 확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이

나, 공공부문의 현실적인 역량에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100% 전면적인 도입

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공공개발사업 3법’에서는 개발이익이나 개

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발

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정의되어 있다. 

또한 민･관공동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이익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에서 이익 상한을 6%로 제한하는 방법에 의해 공공에서 이익을 환수하

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개발

사업 후 토지매각대금에서 매입대금과 정상지가상승률 및 개발비용을 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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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한 이익에 20~25%(당초 법률제출안에서는 40~50%였으나 심의과정

에서 축소)를 부과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공

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공공주택(임대 포함) 공급비율이나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 주거복지 재투자, SOC 확충 등을 통해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 환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의한 개발이익은 매각대상토지의 공급 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산정방식이 개발이후 매각하는 토지의 가격에서 

보상비(감정평가금액)와 정상지가상승율, 개발비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비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율은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이 

유사한 방식으로 확정되는데 비해, 토지 등의 매각에 관한 공급규정은 2개의 

법률에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사업 3법’은 법률 목적에 따

라 다른 공급규정을 갖고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은 

법률 목적이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영리성 토지는 입찰가격

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은 영리성 토지와 분양용 주택용지는 입찰가

격이고 그 외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결국 공급규정상으로는 ｢도

시개발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더 큰 이익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도시개발법｣이 토지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의 체계적 

개발을 지원하는 법률 목적에 따라 공공성의 추구보다는 민간 개발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원래 주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조합(2/3이상) 등 민간개발사업

자이고, 이 사업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조성된 토지의 일정 비율 만큼을 

개발비용 충당을 위해 감보하고 조합원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해주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 비용 충당을 위한 토지(체비지)의 매각대금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토지를 입찰을 통해서 매

각하거나,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공급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공급 규정

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용개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앞서 법률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의견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개발사업 이익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관공동사업

에서의 민간사업 시행자의 과다한 이익에 통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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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감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헌승

의원과 진성준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윤율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6%(이헌승 의원) 또는 10%(진성준 의

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률안 모두 민관공동개발에서 민간이 

공공에서 주는 혜택만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만, ｢도시개발법｣의 입법 목적과 부합한 것

인지와 이익률 상한으로 제시한 6%와 10%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로 해 

보인다.

1. 개발 방식에 대한 사항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영개발방식이 각 법률 목적에 따라 추진되

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하여 공용수용, 인･허가 등에서 유사

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정보 노출 의혹이라든가, 민간

의 과도한 개발이익 편취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법률의 목

적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률이나 조항 등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활용되지 않거나 유사한 법률은 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

발촉진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부동산시장은 수급의 변동성이 반

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은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 결국 공영개발방식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일원화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 방식의 결정은 법률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각 법

률의 조항은 입법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지구의 지정 및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상사업지의 선정, 토지취득 및 지정절차, 타 법률의 특례와 

인･허가사항, 공급규정 등은 모두 법률 제정 목적에 맞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만 추진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Ⅳ. 

부동산개발사업의 

쟁점 및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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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률의 정비와 개발사업 

방식의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전면 공공주택의 공급은 

지정과 절차에서 부여된 혜택 등을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신도시 등 

대규모의 사업에서 LH 등 공공이 100% 다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민관협

력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수준이 적정

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진성준의원

과 박상혁의원이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최초 제정시와 유사한 수준인 50%로 

상향하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

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하였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법률 개정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LH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사

업 시행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일정한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사

업 시행자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임대주택 사업, 주거복지 지

원 등의 공공 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용하고 있는 바, 사실

상 공공으로 환수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개발사업의 혜택을 온전히 사익으

로 취하는 민간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율

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는 현행 부과율대로 적용하고 개

정 법률(안)에 의한 상향된 부과율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서는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적 거래

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정보에 대한 관리와 적발시 적절한 처벌이 마련되어

야 하는 점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농지 등 개발지역 및 인근 토지의 취

득에 대한 자격 및 농업계획의 이행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투기적 수요

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지역 편입토지와 인근 토지를 구분하여,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는 편입토지는 보상금 수령시에 

양도소득세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지가수준이 

상승되었음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인근 토지의 경우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에 따

라 회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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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 편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는 이헌승의원과 진성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

토를 통해 민간의 투자지분 제한과 이윤율 상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발 법률 목적에 맞게 사업에 대한 승인(지구 지정)을 해

서 목적에 맞는 개발 방식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에 과

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민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공용수용 및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한 개발이익이 큰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았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이는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의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른 정부정책의 방향

성을 예측하는데 비해 마땅한 정책 수단의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

요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개의 정책 수단 중에서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초

기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수요 억제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여러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여겨지나, 정부 정책의 거듭된 발

표에도 시장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수급불안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한 시점에서는 빠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

움이 있다. 그럼에도 공급확대로의 정책전환 이후 3기 신도시 지정 등 대규

모 공급을 통해 강하고 빠르게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것은 부동산시장을 조

기에 안정화 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

당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대응을 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거나 

‘영끌’로 모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부분

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이후 하향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회복

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국민

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은 입법 목적과 개발 방

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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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있어 공공주택의 비율이나, 분양가상한제, 이윤율의 제한 등을 통해 공

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공영개발사업은 ｢공

공주택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민간의 체계적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위주로 사업을 추

진하되,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 편취는 적정한 개발이

익 상한율 제한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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